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1-04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1-04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인   쇄 2021년 12월 23일

발   행 2021년 12월 29일

발행인 김흥종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20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   가 7,000원

ISBN 978-89-322-7113-2 94320

978-89-322-7092-0(세트)



2021년 12월 현재 상당수 국가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다

자무역체제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O가 앞으로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아래에서 효력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세계경제체제 편입에 따른 세계무역시스템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WTO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기존 WTO 규정이 지식재산권, 국유기

업 및 산업보조금과 관련하여 중국이 야기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는 미

국과 유럽연합(EU)의 주장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EU는 이 문

제를 처리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어 개방형 복수국

간 협정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은 WTO 개혁에서 잠재적으로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개혁에 대한 제안은 상소기구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고 어업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상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고 있

다. 하지만 국유기업과 관련하여서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반복하고 

회원국 간 개발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또한 자국을 미국을 대신할 세계무역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WTO 

개혁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

서 중국의 비중 확대와 특유한 경제 모델에 비추어 볼 때, 핵심 질문은 WTO 규정

이 서구 선진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중국의 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되고 시행될 수 있는지이다. 해결책은 중국 경제시스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시스템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가능한 규칙을 만들어내

고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WTO의 핵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세계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 

WTO 회원국은 1998년부터 세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문제를 검

국문요약



토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전자상거래로의 전환

을 가속화함에 따라 온라인 거래를 규제하는 규칙이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질 것이다. 그러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달리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국

제 규칙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의 상황을 점검하

고 협상 프로세스 및 향후 작업에 대한 로드맵에 동의하는 데 집중하며, 중장기적으

로는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문을 발전시키고 전자상거래 규칙에 대한 부분적 합

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역과 투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WTO는 투자 문제를 불완전하게 처

리하며 출범하였다. WTO에서 투자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규칙을 협상하려는 다

자간 시도는 결실을 보지 못했고 결국 2004년부터 투자는 WTO 협상의제에서 제

외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양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장(Chapter)에서 투자 조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WTO에 투자를 포함시키려는 시

도 역시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접

근, 투자 보호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같은 합의가 어려웠던 문제를 배제함으

로써 성공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WTO 농업 협정을 개선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농업 무역을 더욱 공정하

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농산물 교역을 왜곡하는 보조

금과 높은 무역장벽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WTO 회원국은 농산물 수

출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하였고 코로나19하에서 더욱 중요해진 식량 안보를 위

한 공공 비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보호 장치와 면화 무역에 관한 규범을 개발하는 것도 합의하였다. 차기 

WTO 각료회의는 이러한 분야에서 진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개발 문제와 개발도상국에 관한 특별대우는 2001년 

DDA 협상이 출범한 이래 WTO 작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였다. 한국은 2019년 



더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현재 WTO 내에서 협

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WTO는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WTO 회원국은 다양한 무역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논의

해 왔다. 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의 녹색 회복(green recovery)에 상

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 회원국은 어업에 대한 보

조금을 제한하는 협정 체결, 둘째, WTO의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역할 수행, 셋째, 

WTO 회원국의 EGA 협상타결 노력 등이다. 

무역정책과 환경 및 노동 기준과 같은 비교역적 문제 사이에는 연관이 많다는 것

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비교역적 문제가 WTO 협상과 연결되어야 하

고 WTO 규칙 및 규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많다. 비교

역적 문제를 무역과 연결하려는 과거의 노력은 규정 준수 및 집행을 장려하기 위해 

추구되었다. 전통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비교역적 문제를 세계무역 시스템과 연

결하는 방안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해 왔는데 WTO 상소기구 위기가 계속

되면서 이러한 해결방법은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또한 비교역적 문제와 관련하여 

WTO 체제는 한계가 있다. 특히 SDG의 목표달성과 관련한 WTO의 역할에 관해

서는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연계가 너무 약하면 WTO는 핵심적인 글로벌 과제

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없게 될 위험을 안게 된다. 하지만 연계가 너무 과도

해지면 이미 문제를 겪고 있는 WTO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

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정책 일관성과 이해

관계자 간의 상호작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될 수 있다.

WTO는 회원국이 주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개혁은 회원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

어야 한다. 따라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와 개혁 과정을 진행하려면 정책 입안자



들에 대한 국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WTO 개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WTO 현대화는 하나의 패키지로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WTO 개혁에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무총장 역시 

WTO 개혁이 필요함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함

에 따라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그 대처 과정에서 

WTO가 제대로 기능할 수만 있다면 WTO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태도와 달리 바이든 행

정부는 국제적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WTO 상소

기구를 개혁하기 위해 미국이 해결책에 대한 명시적인 제안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수용 가능한 상소기구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면 상소기구 개혁문제는 성공 가능성

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어떠한 정책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것은 다자무역체제의 이익을 

누려온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책

을 선택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강

화전략에 따라 한국에 선택을 요구할 것이고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는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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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재 많

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WTO는 출범 당시부터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조화시켜  

공통의 목표인 실질소득이나 고용의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고 국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무역정책의 남용 방지에도 기여해 왔다.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이나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의 타결에 기여한 바도 있기는 하지만 상품과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

운 협정의 제정 실패와 회원국들의 양자나 다자간 지역무역협정 의존과 미·중 

무역분쟁 해결 실패라는 한계를 보인 바도 있다. 특히 DDA 협상의 실패와 미

국의 상소기구위원 임명 거부로 심지어 WTO 자체의 무용론까지 나타나고 있

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회원국의 일방적인 의료용품 수출제한

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손실 등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

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WTO 회원국은 WTO 체제를 개혁하여 국제무역질

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WTO에 제출된 주요국의 제안서(position paper)나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WTO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WTO 기존 규범의 모니터링 방식 

개선, 분쟁해결체제 유지 및 강화, 21세기 변화된 국제무역규칙의 새로운 도입

이 거론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WTO 다자체제의 유지와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자국 입장에서 

WTO 개혁을 요구하는데 그 기저에는 WTO에 대한 기본적 견해 차이와 자

국 경제의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미국의 중국 견제와 이에 대한 중국

의 대응 역시 WTO 개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WTO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중 분쟁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각자 다자주의 

복원을 주장하지만, 관점이 전혀 다르다 보니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어느 

한쪽의 주장대로만 WTO를 개혁할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이 WTO 개혁에 

관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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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분쟁의 직접적 원인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꼽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기술패권 도전이 미국에 실질적인 위

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기술굴기’를 더

욱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정치·군사적 패권주의에 더해 강제 기술이전, 부실한 

지식재산권 보호, 부당한 국영기업 보조금 지원 등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전선을 확대하면서 미·중 간 대립은 더욱 심화

되고 있다. 

WTO 11차 각료회의(MC11) 이후 미국은 과거처럼 WTO 전체 회원국의 

공감대를 얻으려 하지 않고, 이제는 개혁 의지가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신속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WTO 개혁과 관련된 미국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핵심이슈

에 합의할 수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복수국간 협상이 이루어지고 이로써 WTO 

협상 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국제무역체제에 대한 태도 변화와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에 기초하여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 포지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에 따른 WTO의 위기에 대

해 살펴보고 미국과 중국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WTO 다자체제

의 변화에 대한 일반적 전망과 부문별 전망을 최근까지의 논의 동향을 반영하

여 시도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분석에 입각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제5장은 결론으로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한국이 고려해 보

아야 하는 WTO 개혁방안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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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위기와 미·중 갈등

서진교 외(2020)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협상 기능, 검토·감시 기능, 분쟁

해결기능 등 WTO 3대 기능의 위기는 서로 맞물려 있고, 그 근저에는 미·중 갈

등이 자리 잡고 있다. WTO 체제가 구조적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

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

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시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공언하면서 다자주의의 복원

을 언급했지만, 바이든의 다자주의 복원이 WTO의 기능회복을 의미한 것이 아

니라는 점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경제민족주의와 신보호주의가 정점에 달했고, 미·중 패권전쟁은 

파국으로 치닫는 듯했다. 그러나 미국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중국에

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어렵게 합의한 1단계 미·중무역

협정도 의미도 퇴색되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백신 보급으로 세계 경제가 

반등세로 돌아섰고, 돌파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하기는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

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각자의 다자주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는 점은 흥미롭기까지 하다. 미국은 미국과 가치(value)를 공유하는 동맹국들

(like-minded countries)과의 연대를 강화한 다자체제의 복원을 도모하고 있

다. 이를 통해 ‘비시장 경제’ 국가인 중국을 배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체제

변화까지 이끌어내려고 한다. 2021년 9월 21일 열린 UN 총회 연설에서 시진

핑 주석은 “소그룹과 제로섬 게임을 지양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

다”고 말했다. 상호존중과 공평, 협력과 상생의 신형 국제관계 건설을 강조하

면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국 안보협의체)에 이어 오커스

1) 서진교 외(2020),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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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KUS, 미국·오스트레일리아·영국의 안보 파트너십)를 설립하여 중국 견제

를 강화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최근 상황을 봐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2021년 

11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과 화

상으로 정상회담을 했지만, 각자의 주장만 내세우고 이렇다 할 만한 합의를 이

끌어내지 못했다. 중국은 2021년 3월 ‘14차 5개년 규획’에서 외부와의 통상마

찰에 적절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1년 6월 미국 상원을 통과한 ｢미

국혁신경쟁법(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은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한 과학기술 발전 지원, 대중국 제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패키지 

법안으로 향후 5년간 미래기술, 과학 분야에 최소 2,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21년 12월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개최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 회의 직후 미국의 지나 레이먼도 상무부장관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조율

과 인공지능 기준 마련 등에 중점을 둔 강력한 아시아 경제협정을 빠른 시일 안

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반도체 등 핵심 분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

하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2)     

이처럼 최근의 진행 상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장기

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반

중 정서가 갈수록 커지고 전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

고 있다. WTO 개혁이 표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미·중 갈등에 있으므로 

WTO 체제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미·중 갈등의 원인과 

경과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레이먼도 장관은 미국이 현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재가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경제 프레임워크를 유연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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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부상: ’중국제조 2025‘와 국유기업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글로벌 패권에 대한 도전을 공언할 정도로 중국 경

제가 부상한 것이 미·중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덩샤오핑의 성공적인 

개혁ㆍ개방정책으로 1980년부터 30년 넘게 연평균 10%가 넘는 경제성장을 

달성한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세계의 공장’이 되어 블랙홀처럼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였다. 미국 등 

서방세계의 기대와 달리 자본주의식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소득수준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공산당 집권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특히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를 새로운 정책 

기조로 내세웠는데, 이는 중국이 그동안 고속성장한 결과 성장률 둔화가 불가

피해졌으므로 그에 걸맞은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신창타이

는 제조업에 대한 양적 투자 중심의 성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제조업에 대한 질적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적 우위 확보와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향하였다. 특히 수출 중심의 발전전략이 과도한 대외 통상마찰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수소비 중심 성장으로 전환을 추구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정상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발전계획으로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였는데, 이 내용이 미국의 기술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졌

다. 제조업 강국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인 ‘중국제조 2025’는 총 3단계 추진전

략으로 구성되었다. 1단계(2015~25년)는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조업 분야의 노동생산성과 혁신능력을 제고

하고, 제조업 스마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2026~35년)는 제조 강국 내

에서 중간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산업 

로봇 등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제조업 선도국가에 진입한

다. 3단계(2036~45년)는 제조업 선도국가 지위 확립을 목표로 한다. 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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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을 명문화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

으로서는 이와 같은 중국의 도발을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은 핵심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 첨단산업 장비 개발 등으로 반도체, 전기

차 등 10대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서 2025년까지 중국의 시장점유율 70%를 달

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중국은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2015년부터 ‘인터넷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알리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구축된 것처럼 중국은 모바일 인

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술과 금융, 제조업, 물류산업 간 융복합

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전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네거티브 시스템

을 채택해 미국의 기술패권에 강력히 도전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부터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대

일로(一帶一路)를 통해 글로벌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 공

산당 창당 100주년과 건국 100주년을 의미하는 ‘두 가지 백 년(兩个百年)’에 

각각 달성해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제시한 공산당 창당 100주

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성취되었

다고 선포하였다. 또한, 두 번째 백 년인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는 1인당 

GDP를 3만 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였다.3)

 중국이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연착륙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내세운 ‘신창타이’를 미국뿐 아니라 

3) 2021년 8월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 

좌표를 ‘공동부유(共同富裕)’ 즉 함께 잘사는 사회를 향한 정비작업으로 공식화했다. 공동부유론은 1978년 덩샤

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부활했다. 덩샤오핑은 전통적 사회주의 노선으로는 공동부유의 구현이 불가

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선부(先富)론’을 제시했다. 부를 먼저 축적한 뒤 낙후된 이들에게 순차적으로 지원

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대동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이 ‘온포사회(溫飽: 본적 의식주

가 해결되는 사회)’를 거쳐 ‘소강사회(小康: 일정 문화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여유가 확보된 사회)’를 달성하면 그

다음 단계는 대동(大同)사회로 가는 것이다. 대동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소단계의 의미로 공동

부유가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공동부유(사회주의 현대화 사회)를 2035년까지, 대동사회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를 2049년에 달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시진핑의 ‘공동부유’ 목표, 사회주의 이상인가 

독재 플랜인가｣(2021. 9.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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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주목하였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미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중국이 공정한 경쟁으로 안정적인 성장궤도

에 진입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 WTO 가입 이후 보여

준 일방적인 반경쟁적 행태와 국가자본주의를 통한 시장경제질서의 훼손은 중

국의 비시장경제적인 모습을 더욱 부각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술이전을 강제하고, 국영기업에 노골적으로 부당한 지원을 하

는 것을 미국이 방치하기는 어려웠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문 중 하나로 지적한 것이 국유기업에 대

한 정부 보조금 지급이다. 중국은 중국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

지만, 최근 화웨이나 알리바바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민간기업도 사실상 정

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기 때문에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115개였던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을 절반 이

하로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의 참여가 가능

하도록 국유기업의 지분구조를 개혁한 혼합소유제를 도입하였다. 중국은 국유

기업을 공공형과 상업형으로 구분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형 기업은 

기초 인프라와 같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기 때문에 경영개방의 

정도는 제한하지만, 상업형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분이나 경영 참여권을 민간에게 상당 폭 개방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국유기

업 개혁은 명백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그동안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던 기간산업 분야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막대한 자

본력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합소유제 도입이 허용되었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산업의 경우 혼합소유제 도입이 허용되지 않을뿐더러 개혁의 무풍지대

로 남아 있다. 국유기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확보가 중요한데, 현재 

중국의 핵심 국유기업들은 정보공개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거버넌스

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공

산당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유자본 기득권 세력이 국유기업 개혁에 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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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EU는 국유기업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지급과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문제가 중국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시정

해야 하는 핵심사안으로 보고 있다. 

3. 트럼프 시대의 미·중 무역전쟁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본격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10여 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보인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G20 등 다양한 경로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로 성공적으로 

진입해 경제력이 급부상한 중국과 마찰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의

구심이 국내외에서 표출되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핵심 대외정책으로 내세웠고, 그 일환으로 

2015년 10월 중국이 배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시켰다. 미

국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

는 더 가속화되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을 외부의 공적으로 설정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였고, 이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밀라노비치의 코끼리 커브가 시

사하는 것처럼 지난 20년간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국

가는 중국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블루컬러 계층은 미국 내 소득 양극화로 상대

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는 러스트 벨트 지역의 노동

자들에게 그들의 피해가 중국의 불공정한 교역 때문이라고 각인시키면서 중국

에 대한 보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체결한 대표적 자

유무역협정인 NAFTA와 한미FTA도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간 나쁜 무역협정

으로 몰아세우면서 집권 후 전면적인 재협상을 약속하였고, 실제로 NAFT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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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미FTA도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미국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정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도 탈퇴하였다.

트럼프는 2017년 대통령 취임 이후 곧바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45%) 관세부과와 환율조작국 지정은 단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3월 

‘중국의 경제 침략 저지를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부터 ‘중국 때리기’

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당시 미국이 택했던 중

국에 대한 ‘포용정책’은 이미 폐기되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미국 중심의 새

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재균형 정책(rebalancing policy)이 등장하였다. 트럼

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도 큰 틀에서는 재균형정책과 맥이 같지만, 구체적 전략

으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대신 인도-태평양 구상을 채택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작된 양국간 무역분쟁은 주고

받기식 보복관세 부과로 이어졌다. 미국의 대중 수입 규모가 중국의 대미 수입 규

모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중국이 동일한 규모로 맞대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구조적 약점을 파악한 중국은 20개월 이상 강경 기조

로 대응하다가 2019년 12월에 와서야 1단계 미·중 무역협상에 합의하였다.

중국이 강경 대응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로 지지표 결집

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면에 중국과 무역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역대 미국의 대통

령 선거가 경제적 성과에 큰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미·중 무역분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다. 특히 2018년 2,5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이 주로 비소비재 품목이었던 것과 달리 2019년 9월 3,0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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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대중 수입에 15% 관세를 부과한 것은 주로 소비재 품목 중심을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비자물가를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었다. 물가상승으로 서

민들 생활에 부담이 커지면 그동안 치적으로 내세웠던 경제적 성과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이 수용하기 쉬운 무역수지 적자에 초점을 맞

추어 협상을 타결하였다. 중국으로서는 체제나 주권, 국영기업 보조금, 지재권 

이행 등 구조적 변화 요구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것이 쉬운 선택이었고, ‘중국제조 2025’로 기술굴기를 도모하는 데 유리하다

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가는 것도 중국이 강경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제조업 비중이 40% 밑으로 떨어진 반면에 서비스업 비중은 

55%를 넘어섰고, 대미 수출 비중도 17% 낮아졌다. 이처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낮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

는 여건과 미·중 무역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2-1. 미·중 무역분쟁 경과 사항

2018년

3. 22
트럼프 대통령,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 지시, 중국의 대미 투

자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

4. 2~4

중국, 미국산 8개 품목에 25%, 120개 품목에 15% 관세부과, 106개 품목에 25% 관

세부과 방침 발표

미국, 통신장비 등 500억 달러 규모에 25% 관세부과 대상 품목 발표

7. 6
미국,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발효

중국, 같은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45개 품목에 25% 관세부과

8. 23
미국, 중국산 수입품 160억 달러 규모에 25% 관세부과

중국, 미국과 같은 규모로 25% 관세부과

9. 24
미국,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부과

중국,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 



24 •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표 2-1. 계속

2019년

5. 10 미국, 2,000억 달러 규모 5,700여 개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6. 1 중국,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5~25% 관세부과

8. 5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급등하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9. 1
미국,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부과

중국,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5~10% 관세부과

10. 10~11 워싱턴D.C.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10. 11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발표

미국,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 보류

중국,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축산물 구매 합의

2020년

1. 15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서명

2. 14 중국, 2019년에 부과된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5. 12 중국, 79개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면제 발표

9. 1 미국, 수십 개 중국산 수입품에 단기 관세 면제 연장

9. 14 미국, 신장 지역 4개 기업 제품 ‘출시 보류’ 명령 발표

9. 15 중국, 16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 결정

12. 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NYT에 무역전쟁 관세를 해제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

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터뷰

2021년

5. 27 류허 중국 부총리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2020년 8월 이후 첫 무역협상

6. 2 류허 중국 부총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우려 사항에 관한 대화

7. 15 미국, 고위급 양자간 포럼 재개 의사가 없다고 공표

10. 5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CSIS에서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방향 발표

11. 16 미·중 화상 정상회담

12. 9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장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조율과 인공지능 기준 마련 등에 중점

을 둔 강력한 아시아 경제협정 추진 계획 발표

자료: USTR 홈페이지(www.ustr.gov)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된 지 21개월 만에 서명이 이루어진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문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는 대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500억 달러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미국 대

선을 목전에 두고 양국이 확전을 피하기는 하였으나, 협상 결과에 대한 미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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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그동안 트럼프가 ‘빅 딜’을 주장해 왔던 것과 달

리 협상 결과는 ‘미니 딜’에 그쳤기 때문이다. 향후 후속 협상이 이루어진다 하

더라도 핵심적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

이 우세했다.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나 환율조작 문제 등에서 상당한 성과

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당초 무역수지 불균형 시정뿐만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실상 핵심적 쟁점은 지식재

산권 보호 강화, 국영기업에 대한 부당한 산업보조금 지원 철폐,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과 같은 정책을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에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강

제시행조항(enforcement provisions)의 검증을 미국이 직접 할 수 있게 해달

라고 요구하였다.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같은 선언적 법 개정만으로는 이행상

황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관여할 수 있는 시행사무국(enforcement 

office) 설립과 스냅백 조항(snapback provisions)의 삽입을 주장하였다. 중

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요구는 주권침해 행위이고 호혜적이지 않은 비대칭적 

조치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

행과 관련된 조항들은 협정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1차 

미·중 무역협정 타결 직후 터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차 합의사항의 핵심내용

인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으며 1년이 지나도록 약속한 

수입액의 70%도 달성하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2차 무역협상 논의는 시작되지도 못한 상태이다.

미·중 무역분쟁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무역을 넘어서 환율과 금융, 안보

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경제·안보 전쟁’으로 확산되었다. 2019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공적연금 펀드의 중국 투자를 억제하는 방안과 미국 증시에 상

장된 160개가 넘는 중국기업들을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다. 이는 

안보와 기술 측면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중국기업들이 미국의 자금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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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을 막고, 투자자 보호 그리고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진

해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대미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2019년 1월 시행된 법안

(FIRRMA)에서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대폭 강

화했다. CFIUS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는 허용되지 않고, 이미 이뤄진 인수·합병도 대통령 명령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 무역수지 불균형 시정에 초점이 맞춰진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 결

과를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미·중 간 확대된 전선을 제대

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4.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미·중 무역전쟁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국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토

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021년 1월 27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신장위구르족

에 대한 중국의 인권탄압을 ‘대학살(genocide)’로 규정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7월에는 신장지역의 인권유린 관련 기업에 대한 교역과 투자를 금지시켰다. 바

이든 정부는 신장지역 기업에 대한 교역과 투자를 금지시켰고, 홍콩 보안법 문

제에 대해서도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중국의 취약한 문제 중 하나인 인권

탄압문제를 본격적으로 제재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미·중 수교가 이루어진 1979년 이후 미국은 교역과 교류 확대가 중국의 민주

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일관되게 중국에 대해 포용(engagement)정책

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한 2013년 이후 중국은 전과 달리 공격적

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미국도 중국 공산당을 본격적으로 견제하

기 시작했다. 2017년 미국은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에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자유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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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강경 기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 이어졌다. 특히 바

이든 정부 출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원인 규명과 초기 

대응에 대한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는 중국에 대한 불신을 더 크게 만드는 요인

으로 작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과 체제(一

國兩制) 문제를 공격하면서 트럼프 집권 때보다 전선을 대폭 확대시켰다.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대국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협력하는 것을 전제

로 하는 ‘신형대국관계’ 구축전략으로 대응해 왔다. 시진핑 주석은 양국간의 견

해 차이가 크더라도 ‘관제(管制, 관리 및 통제)’를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

로 윈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

국이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협력, 경쟁, 갈등 

세 분야로 구분해 접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갈등과 경쟁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국간 협력관계 구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인권과 체제는 내정문

제이기 때문에 협력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1년 6월 ‘더 나은 미래 만들기(Build Forward Better)’라는 비전을 내

걸고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도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

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밑그림을 제시하였다. ‘콘월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를 

강조한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들을 담고 있다. 최저 법인세 

도입과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로 자본이동을 견제하고, GVC(Global Value 

Chain)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강조하였다.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콘월 

컨센서스는 규범에 기반을 두되 자유롭고 공정한 열린 국제경제 시스템을 구축

하여 특정 강대국의 압박과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공조, 취약계층 및 개

도국에 대한 포용성, 디지털 거버넌스 등도 강조되었다. ‘콘월 컨센서스’에서 

국영기업의 역할과 노동규범의 필요성이 언급된 것도 사실상 중국에게 부담으

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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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영국·호주와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는 신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한 직후인 2021년 9

월 9일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

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발전 방식과 통치 모델을 탐색하는 것을 굳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인 강약은 힘에 달렸고, 천년의 승부는 도리에 있다”라는 말을 인

용하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하며 이른바 ‘규칙’을 기치로 국제질서

를 파괴하거나 대립과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021년 9월 1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비준서 수탁국인 뉴질랜드에 공식적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시

진핑 주석이 CPTPP 가입 의사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전격적

으로 신청한 것이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1개 회원국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

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미국의 요구로 “구성국이 비시장 경제체제

와 FTA를 맺으면 다른 구성국이 일방적으로 USMCA를 파기하고 나머지 구성

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와 캐나다

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의 가입을 찬성할 개연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중국이 CPTPP 가입신청을 한 것은 대내외에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주

도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무역수지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동맹 강화를 통한 포괄적 방식으로 중국에 더 거세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동맹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 대한 포괄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법제

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6월 8일 미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

(USICA: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들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패키지 법안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과 대중국 제재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원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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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최종 입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양당 모두 기본적으로 중국

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늦어도 2022년 초까지

는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혁신경쟁법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와 통신 부분을 포함한 미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반도체산

업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통신장비의 대중국 의존을 방지하기 위

해 ｢반도체 및 통신법(CHIPS and USA Telecom Act)｣을 제정하였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코로나19로 붕괴되면서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에 반도체 수급 

차질이 발생하자 미국은 공격적으로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주도하

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국립반도체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정부가 핵심기술 개발

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무한 프런티어법(Endless Frontier 

Act)｣으로 ‘국립과학재단’ 내에 기술국을 신설하여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과

학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안보를 강화해 중국과 

관련 있는 인력과 장비는 철저하게 배제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중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전략적 경쟁법

(Strategic Competition Act)｣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의 군사 활동을 늘리고,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며, 안보위협 

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동맹국과 협조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중국 도전 대응법(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은 

중국의 인권탄압 행위 등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제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미래 보장법

(Securing America’s Future Act)｣은 중국산 제품에 대응해서 미국산 우선

구매(America First)를 강화하고, 사이버 보안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한편 ｢2021년 무역법(Trade Act of 2021)｣은 시장교란 행위에 대

한 조사,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제한 등을 강화하는 

방안과 미국기업에 대한 대중 추가 관세 면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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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미국혁신경쟁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세부 법안명 

(Division)
분량 상임위 주요 내용

중국 

연관성

(Div. A) 

｢반도체 및 통신법

CHIPS and USA 

Telecom Act｣

48p
국토안보

위원회

반도체산업에서 미국의 기술우위 

유지, 중국산 통신장비 의존 방지
중

(Div. B) 

｢무한 프런티어법

Endless Frontier 

Act｣

642p 상무

국립과학재단(NSF) 내 기술국 신설, 

연구안보 강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인재양성 촉진

하

(Div. C) 

｢전략적 경쟁법

Strategic 

Competition Act｣

450p 외교위원회
중국 위협에 대비한 국제협력, 미국 

가치 수호, 수출통제 강화 등
상

(Div. E) 

｢중국 도전 대응법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62p 금융위원회
중국의 인권탄압 등의 행위에 대응

할 기존 및 신규 제재의 적극 활용
상

(Div. D) 

｢미국 미래 보장법

Securing 

America’s Future 

Act｣

167p
국토안보위

원회

중국산에 대응할 Buy American 

적용 강화, 사이버 안보 인력 양성
중

(Div. G) 

｢2021년 무역법

Trade Act of 

2021｣

850p 재무위원회

일반특혜관세(GSP) 및 미소관세

(MTB) 제도 재개, 301조 추가 관세 

면제 재개, 강제노동/지재권 탈취제

품 수입금지 등

상

(Div. F) 

기타 

(Other Matters)

135p 다수
미 고등교육기관의 공자학원 연계성 

조사, 합병수수료 체계 현실화 등
중

자료: 이원석(2021), p. 1. 

한편 하원에서도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5월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이글(EAGLE)｣ 법안을 발의했다.4) 이 법안도 

4) ｢이글(EAGLE)｣ 법안은 ｢미국의 국제 지도력 및 관여 보장｣ 법안(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Act)의 약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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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조업과 무역을 살리기 위한 투자 증가, 동맹들과 협력 강화, 중국의 

인권탄압 규탄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등의 핵심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을 배제하

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1년 9월 29일 미국과 EU가 미국 피츠버그

에서 양국간 첫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를 개최하였다.5) 이 회의 직후 기자

회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의에서 ‘매우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

고, 이로써 반도체 공급망, 인공지능, 글로벌 무역 도전과제, 외국인 직접투자

(FDI) 심사, 수출통제 등 5개 분야에서 차기 회의가 열리는 2022년 봄까지 ‘구

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 도전과제와 관

련해서는 자국은 물론 제3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공

동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주의해야 할 비시장적 관행으로 정부 주도의 지식재산권 도용, 국유기업의 반

경쟁적·비시장적 행위, 시장을 왜곡하는 산업보조금, 강제기술 이전 등을 지목

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공급망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조 확대와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설계 및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공지능(AI) 분야는 혁

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개발을 약속했고, FDI 심사 분야와 관련

해서는 민감기술 및 데이터 관련 투자 동향 및 모범 관행에 관한 정보 교환에 

합의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2021년 9월 24일 미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서 모든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업과 반도체 수요기업에 주요 생산제품부터 핵심 고객사, 

고객사별 매출, 반도체 생산 시스템, 재고, 6개월간 증설계획 등 다양한 정보를 

11월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설문내용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

항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부분 기업이 자료제출에 상당한 부담을 

5) 양측은 공동성명서에서 “우리는 불공정 무역 관행, 특히 세계무역 시스템을 약화하는 비(非)시장 경제가 제기하는 

관행으로부터 우리 기업과 소비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한다. 양측은 보편적 인권 존중 등 우

리가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을 발전시키며, 호환 가능한 

표준·규정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신기술의 개발·사용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미-EU, ‘불공정 무역관행 대처’ 

무역기술위 출범…“중국 겨냥”｣(2021. 9.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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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밖에 없었다. 미국 상무부는 이 서베이가 자발적인 자료제출이라고 주

장했지만, 상무장관이 설문에 답하지 않으면 ｢국방물자생산법(DPA)｣ 등 다른 

강제수단도 적용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상기업이 자

료를 제출하였다.6)

2021년 10월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마

지막 날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영국·일본 등 미국의 14개 우방국 정상을 

별도로 만나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의 

다양화는 단일 공급망의 집중적인 통제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취약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이며,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단일망에 의존해선 안 된

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7)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국의 견해 차가 더 커지고 미·중 관계가 더욱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양국 모두 파국을 원하지 않고, 최소한 국

제무대에서는 다자주의의 복원과 국제공조를 내세우고 있다. 미·중 경제는 어

느 때보다도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디커플링, 중국이 바라는 

수준의 기술자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양국 모두 이를 잘 알기 때

문에 두 나라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고, 그로 인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

고 있다. 

5.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역사결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이 2021년 11

월 16일 3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

6) 미국은 2021년 6월 반도체와 배터리·의약품·희토류 등 4개 품목에 대해 자국 공급망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

표하였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출하

였다.

7) ｢“더러운 중국산” 바이든이 거칠어졌다｣(2021. 11.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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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별다른 합의 없이 각

자 의견만 개진한 채 회담이 종료되었다. 두 정상은 양국의 경쟁 관계와 대만 

문제를 포함해 코로나 팬데믹 대응, 기후변화문제, 북한과 이란 등 지역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8)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 있었던 중국의 인권 침해문제를 지

적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시

진핑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새로운 시대’에는 상호존중, 평화 공존, 상생 협력

의 3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중 양국은 각자의 문제를 처리

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국제적 책임을 지고 평화적 대의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경쟁’으로 규정하며 ‘규칙

에 따른 행동’을 강조한 반면, 시진핑 주석은 양국을 ‘상호존중’의 관계로 정의

하면서 제로섬 게임이 아닌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

호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중국기업을 억압하기 

위해 안보 개념을 남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국은 대만 문제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

국’을 인정한다면서도 대만해협에 걸쳐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

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해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불에 

타 죽는다”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무력 통일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

했다.

8)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중국 외교차관은 ‘3421’로 요약하였다. (｢중국 외교차관, 미중 정상회담 ‘3421’로 요약｣

(2021. 11.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30)).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셰펑(謝鋒) 외교부 부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을 ‘3대 원칙’, ‘4가지 우선 사항’, ‘2개 공동 인식’, ‘하나의 중요 문제’로 개괄할 수 있다

면서 ‘하나의 중요 문제’는 대만이었다고 소개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3대 원칙은 ‘상호존중’, ‘평화 공존’, ‘협

력·상생’이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말한 4가지 우선 사항은 △국제사회 도전에 대응하는 대국의 책임 담당 △호혜

평등의 정신에 입각한 각 분야 교류 △이견과 민감한 문제를 건설적으로 관리해 양국 관계의 탈선을 방지하는 

것 △ 중요한 국제문제와 지역 중요 이슈에 대한 조율과 협력 강화이다. ‘2개 공동 인식’은 미·중 정상이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과 두 정상이 ‘신냉전’에 반대하고 상호 충돌과 대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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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직후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중국이 

무역과 경제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중국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고수할 것임을 강조했

다. 시진핑 주석도 정상회담에서 “개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의 생명선이

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대외 개방을 확대할 것이며 세계와 아·

태 지역 각 구성원과 함께 중국의 발전 기회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

나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중국 지도부의 이러한 발언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들은 중국이 자국 내 소비·투자를 강조하는 쌍순환(이중순

환) 전략 아래 ‘자립경제’를 밀어붙이게 되면 더 힘겨운 도전들을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재넷 옐런 재무장관은 미·중 정상회담 직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단계 미·중 무역협상 합의사항을 재검토하면서 미

국 기업의 대중 관세인하 요청을 분명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

이 USTR 대표는 2021년 10월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중국

에 대한 고율 관세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일부 중국산 수입품목의 관세를 완화

하는 ‘표적 관세 배제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9) 이는 최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과 공급망 붕괴에 따른 물류대란 

등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이를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대중 고율 관세인하 필요성

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율 관세는 여전히 미국의 효과적인 대중 압박 수

단이기 때문에 물가와 수급 안정 차원에서 필요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는 대중 고율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3차 역사결의’ 

전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역사결의는 미·중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미

9) ‘표적 관세 배제 절차’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 수입품 외에 대안이 없는 제품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고

율 관세를 물리지 않게 한 제도로 2020년 말 시한이 만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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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대등한 상황에서 맞서는 글로벌 지도자로서 시진핑 주석의 위상을 강조하

기 위해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의 지침인 ‘도광양회(韜

光養晦: 대외마찰을 피하고 몸을 낮춰 힘을 키워야 한다)’에서 벗어나 주도적으

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주동작위(主動作爲)’로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집권이 확실시되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미국에 대해 더욱 대등

한 신형대국 관계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역사결의(歷史決議)

중국 공산당은 2021년 11월 8일에서 11일까지 베이징에서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

기 6중 전회)를 개최하여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라

는 역사결의를 심의 통과시켰다. 역사결의는 중국이 중요한 분기점마다 채택해 왔던 역사적인 문

건이다.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시대가 구분되어 왔다. 중국 공산당 역사상 세 번째인 이번 역사

결의는 2022년 하반기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을 마오쩌둥, 덩

샤오핑과 더불어 3대 지도자 반열로 올려 3연임을 확고히 하고 장기집권의 문을 열기 위한 포석으

로 분석된다.

○ 제3차 역사결의 내용

19기 6중 전회 폐막 당일인 11월 11일 ‘공보’를 통해 제3차 역사결의 요지가 발표되고, 2021년 

11월 16일 전문이 공개되었다. 이번 역사결의는 서문 외에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창립,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과 의의 등 총 7개 주제로 구성됐다.

시진핑 주석은 제4 주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창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당 지도, 

엄격한 당 관리, 개혁·개방 심화와 경제발전, 일국양제 및 조국 통일 등 13개 소주제별로 집권 9년

간의 성과를 자세히 기술했다.

마지막 주제인 ‘새로운 시대의 중국 공산당’에서는 두 번째 10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단계 준

비(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인 실현과 2035년부터 이번 세기 중반까

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를 하였다고 소개하고, 공동부유 촉진, 과학기술 자립자강 추진, ‘전 

과정의 인민민주’ 발전 등으로 부유한 인민, 강성한 국가, 아름다운 중국을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 역사결의 추진 배경

1945년 4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6기 7중 전회에서 채택된 ‘제1차 역사결의’(“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는 레닌주의 교리를 고수하는 왕밍(王明) 등 소련 유학파들의 노선에 대한 “농촌으로부

터 도시를 포위한다”라는 마오쩌둥 혁명론의 승리 선언이었다. 그 후 “마오쩌둥 주석이 내린 지시

는 시종 일관되게 따라야 한다”는 화궈펑의 범시론과 실사구시를 표방한 덩샤오핑의 실천론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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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의 세 번째 역사결의 내용과 함의」(2021. 11.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1. 30) 부분 발췌.

6. WTO 개혁과 중국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WTO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상이몽(同床異夢)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다자체제의 복원을 말하고 있다. 어느 한쪽의 주장대로만 

WTO 개혁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이 WTO 개혁에 관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서진

교 외(2020)10)에서 지적한 것처럼 WTO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복수국간 협상

10) 서진교 외(2020), p. 9

노선 투쟁이 전개되었다. 1978년 12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11기 3중 전회에서 덩샤오핑의 실천론

이 승리하면서 개혁·개방 노선이 채택되었다. 1981년 6월 중국 공산당 11기 6중 전회에서 ‘제2차 

역사결의’(“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면서 개혁·개방 노선이 확고하

게 자리 잡게 되었다.

시진핑은 덩샤오핑과 차별성을 내세워 당과 국가의 기본노선을 전환하려고 한다. 하나는 중국몽을 

내세워 도광양회(韜光養晦)에 종언을 고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부론(先富論)을 공동부유론(共

同富裕論)으로 전환한 것이다. 덩샤오핑 시기 채택된 제2차 역사결의에는 ‘개인숭배 탈피’와 ‘집체

영도제도(집단지도체제)’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나, ‘제3차 역사결의’에서는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강조해 온 ‘당 중앙 집중통일 영도’라는 표현이 명시됐다. 

○ 역사결의가 국제사회에 주는 함의

중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여 자신

을 변화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한 데 있다. 그런데 이번 역사결의에서는 “서구의 이

른바 입헌정치, 다당제 권력 교체, 삼권분립과 같은 정치 사조의 침투를 경계하고 막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와 ‘21세기 마르크스주의’를 강조하고 있어 ‘중국 자신의 길’

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공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시장개방을 통해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공산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

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은 미국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이러한 배경하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중

국 견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역사결의 전문이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화상 정

상회담이 열린 당일에 공개된 점도 눈길을 끈다. 미국에 맞서 당당하게 대응하는 지도자의 이미지

가 부각될 수 있는 날에 맞춰 시진핑 주석의 치적을 부각한 역사결의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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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써 WTO 협상 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고, 

가능성은 작지만 WTO가 기능회복에 실패하고 새로운 대안 기구가 나타날 수

도 있다. WTO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수용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어떤 포지션을 취

해 왔는지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이 문제를 최근 WTO 

개혁과 중국에 관한 Gao(2021)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11)  

가. 중국의 WTO 가입

2001년 11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다자무역체제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면서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독특한 경제 모델로 WTO 규정과 정신을 후

퇴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존 WTO 규정이 중국 문제를 처리하는 데 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WTO 주요 회원국들은 본격적으로 WTO 개혁에 착수했

다. 그러나 중국과 관련된 대부분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WTO 가입 이전

부터 있었던 중국 경제 시스템의 오랜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WTO 개혁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중국은 WTO 출범 당시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을 희망했지만, 미국과 EU의 

반대로 1995년에는 가입하지 못했다. 1995년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직접 제시했다. 첫째, 국제기구로서 WTO

는 중국의 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둘째, 중국이 개도국으로 합류해야 한

다. 셋째, 중국의 가입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러한 원칙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 대신 1999년과 2000년에 중국

은 각각 미국과 EU와 양자협정을 체결했다. 미국과의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에 

11) Gao(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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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장접근과 규칙 문제, 특히 무역구제에 관한 문제를 모두 포괄적으로 다

루었다. 반면에 EU는 자동차, 통신, 보험, 유통과 같이 EU가 관심있는 특정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

국들은 중국 가입 의정서를 채택했다. 이 의정서는 다음 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한 달 후 발효되면서 중국은 WTO 회원국이 되

었다. 가입 당시 중국은 무역 규모가 세계 6위로 컸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

제로 이행이 공고해지는 과정에 있었다. 중국 경제체제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중국의 WTO 가입은 시간도 오래 걸렸고, 가입 패키지 내용도 WTO 역사상 

가장 복잡했다.

중국은 WTO 가입으로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세율로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 조치가 완화되는 혜택을 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가입 전에도 대부분 무역 상대국과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이 협정

들은 일반적으로 WTO를 포함한 다른 협정에서와 동일한 MFN 세율을 중국에 

부과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WTO 가입을 통한 관세인

하 혜택은 일반적인 평가보다 크지 않았다. 또한 WTO 가입 이후에도 비관세

장벽은 크게 제거되지 않았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가장 큰 혜택은 WTO 

분쟁해결시스템을 활용하고 다자간 무역체제의 규범제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WTO 가입에 따른 직접적 혜택은 불확실해 보이지만 중

국이 세계경제에 통합되고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지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

면 간접적 혜택이 매우 컸다는 것은 분명하다.

반면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다소 커 보인다. 우

선 중국은 상품과 서비스 모두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약속했다. 중국은 

상품에 대해 가입 전 43%였던 관세율을 2005년까지 10%로 낮추기로 합의했

고, 서비스는 총 160개 서비스 부문 중 100개 이상을 자유화 부문으로 포괄하

는 광범위한 약속을 했다. 이는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WTO 협상에서 가장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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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인 서비스 개혁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장접근 약속 외에도 중국의 독특한 경제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광범위한 규

칙 약속으로 이어졌다. 중국만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약속은 두 가

지 범주로 분류된다. 한 가지 범주는 ‘강화된 의무’이고 다른 한 가지 범주는 ‘축

소된 권리’이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WTO 회원국이 요구하는 것 외에 ‘WTO 

플러스 의무’라고 하는 10가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후자는 WTO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것보다 적은 ‘WTO 마이너스 권리’만 가지는 것이다.

‘WTO 플러스 의무’는 중국 무역체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과되었

다. 예를 들어 중국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과 규정

을 WTO 공식 언어 중 하나로 번역할 의무, 중국의 합의사항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가입 첫 10년 동안 특별 연례 이행 검토 메커니즘을 신설할 의무 등

이 있다. 이러한 WTO 플러스 의무는 가입 시 약속한 사항이 쉽게 파기되지 않

도록 하려면 중국의 경제 및 법률 시스템이 주요 회원국과 격차가 나는 것을 해

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들이다.

반면에 ‘WTO 마이너스 권리’ 조항은 좀 더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조항들은 주로 무역구제조치 영역에 속한다. WTO 회원국들이 중국 수입품

에 대해 더욱 쉽게 무역구제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적

인 WTO 세이프가드 조항을 완화하여 다른 회원국이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

정에서 규정한 ‘심각한 피해’가 아닌 ‘시장 혼란’이 있을 때 중국 수입품에 대

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중국 가격 데이터의 신뢰

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의 가입 의정서에 ‘비시장 경제 지위’ 조항이 포함

되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WTO 회원국이 중국의 국내가격을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

용한다.

‘개발도상국 대우’를 얻기 위한 중국의 시도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개

발도상국은 일부 WTO 의무 면제 및 기타 의무에 대한 긴 이행 기간 부여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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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해 155개 규칙에 명시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

에 ‘개발도상국 대우’는 단순한 지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 

중 어느 것도 ‘개발도상국’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각 회원은 

다른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자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과정에서 중국의 경제 규모와 독특한 경제시스템에 대한 우려 때문

에 중국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많은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가 거

부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보조금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7.8조, 제27.9조 및 제27.13조에 따른 특

별대우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도 중국은 최소 수준을 

8.5%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에 허용되는 10%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개도국 지위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

진국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나. 중국과 도하개발어젠다(DDA)

중국은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과 동시에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처

음부터 새로운 라운드에 참여할 수 있었다. WTO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으로

서 중국이 개발도상국 진영의 리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처음 몇 년 

동안 중국은 의도적으로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중국이 DDA 협상 초기에 소극

적이었던 이유는 후발 신규가입 회원국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대부분 

WTO 회원국이 한 약속을 초과하는 자유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입 약속을 

이행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무역협상 경험이 부족하

기 때문에 학습시간이 필요했고, 기존 회원국들도 중국에 추가 양보를 요구해

서는 안 된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DDA 협상에서 많은 의제를 다루었지만 처음 몇 년 동안은 주로 농업에 초점

이 맞춰졌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고 농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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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원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품 위주의 수출구조로 

되어 있고 농산물 수출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밀, 면화, 대두와 같은 농산물

의 최대 수입국이었다. 따라서 보조금 축소는 세계 상품가격을 높여 중국의 무

역이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농산물 보조금 축소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2006년 농업 문제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DDA 협상의 초점

은 공산품 중심의 ‘비농업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으로 옮겨졌다. 제조업 강국이자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이 문제

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농업보조금을 줄이

기로 합의한 미국과 EU는 농업 양허를 정당화하기 위해 주요 개발도상국으로

부터 공산품에 대해 상당한 양보를 얻기를 원했다. 미국과 EU는 WTO 가입 이

후 중국 수출의 눈부신 성장을 언급하면서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자’인 중

국이 협상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그들은 중국이 산업

기계, 화학, 전자와 같은 핵심부문에서 더 큰 양보를 하기를 원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WTO 가입 

패키지의 차별조항에 불만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협상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컸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DDA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과 목

소리가 커졌다.

다. WTO 개혁과 중국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수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09년 중국은 세

계 최고의 상품 수출국이 되었고, 4년 뒤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교역국

이 되었다.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와 대조적으로 미국과 유럽 경제는 2010년 이

후 상대적으로 쇠퇴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방 열강은 중국의 

성공을 국유기업, 막대한 보조금, 광범위한 정부 개입이 주요 역할을 하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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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5년 국무원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주목하였다. 이 계획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을 산업 활

동의 가치사슬에서 한 단계 끌어올리고, ICT와 항공우주 장비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자급률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70%로 끌어올

려 세계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 막대한 보조금 지급, 국영기업

(SOE)의 해외시장 투자 및 인수, 강제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시

장 왜곡을 초래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미국과 

EU는 잠재적인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2018년 6월 EU는 중국의 다양한 기술이전 조치가 TRIPS, GATT 1994, 중

국의 가입 의정서 등 다양한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WTO

에 제소하였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like-minded countries)’과 공동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level 

the playing field)’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12) 

미국, EU, 일본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1차 WTO 각료회의

(MC11)에서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한 생산능력 확대로 인한 핵심 부문의 심각

한 과잉 생산, 대규모 시장 왜곡 보조금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 상황, 국영기

업, 강제 기술이전, 과도한 역내 부가가치 창출 요구 등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서

를 발표하였다. 미국, EU, 일본은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WTO 및 기타 

포럼에서 3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MC11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회담이 끝난 뒤 “MC11은 WTO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난 시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회원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WTO 회원국들이 미온적인 소수 회원국에 방해받지 않도록 

12)마크 우(Mark Wu) 하버드대학교 법대 교수는 “중국 주식회사(China Inc.)”라는 논문에서 미국 주도 연합체인 

기존 WTO 규정이 중국의 국가자본주의가 낳은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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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핵심 영역에서 새로운 출발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과거처럼 WTO 전체 회원국의 공감대를 얻으려 하지 않고, 이제

는 개혁 의지가 있는 국가들이 연대해 신속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

조하였다.

그 이후로 3국 그룹은 몇 가지 공동성명을 더 발표하였고, 이는 WTO 개혁 

제안으로 발전하였다. 주요 당사자 중 EU가 2018년 9월 가장 먼저 WTO를 현

대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념문서를 발표하였다. 이 제안은 규범제정과 개발, 

투명성, 분쟁해결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다루었다. 그 뒤를 이어 캐나다도 

WTO 강화 및 현대화를 위해 ① 모니터링 기능의 효율성 개선 ② 분쟁 해결시

스템의 보호와 강화 ③ 실질적인 무역규범을 적시에 현대화하기 위한 토대 마

련 등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 문서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포괄적인 제안을 발표

하지 않았지만, 특정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단독 제안을 했다. 

한편 비공식적으로 ‘오타와 그룹(Ottawa Group)’이라고 불리는 그룹에는 

미국, 중국,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 WTO 핵심 참여국들이 포함된다.13) EU, 미

국, 캐나다 및 오타와 그룹의 제안은 특히 중국과 관련이 있는 이슈에 대해 많

은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이슈는 공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규범의 명확한 적용, 강제 기술이

전 금지에 대한 규범 확대,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벽 완화와 같은 WTO의 실질

적인 규범을 업데이트할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이는 각각 불공정 무역관행으

로 인식되는 조치를 취하는 중국의 무역 및 경제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

고 있다. ‘공공기관’ 문제는 국가와 기업 간의 명확한 경계 없이 국유기업의 역

13) 오타와 그룹은 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14개 중견 회원국이 참여하는 WTO 내 소모임이다. 2021년 

3월 22일 화상으로 열린 오타와 그룹 14개국 통상장관 회의에서 통상장관들은 2021년 12월로 예정된 WTO 

각료회의(MC-12)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도출 가능한 성과 분야를 점검하고, 향후 WTO가 나가야 할 개

혁방안 및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타와 그룹은 2020년 12월 WTO 일반이사회에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Trade and Health Initiative)’를 공동 제안하면서 코로나19 및 향후 유사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 의료용품의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즉시 철폐, 디지털 통관, 운송 등 무역원활화 모범 사례 확산, 한시적 

관세인하·철폐 검토 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오타와 그룹에 속한 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WTO 

개혁과 관련된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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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강조하는 중국 고유의 국가 주도 개발모델과 관련이 있다. 디지털 무역장

벽은 정부가 정보와 인터넷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권위

주의 정권과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 이슈는 WTO 모니터링 기능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는 절차적 문제

에 관한 것이다. 특히 WTO의 통보 요건 준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조금 통보’

를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어떤 WTO 회원국도 보조금 통보를 완벽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은 심각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USTR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해 온 고질적인 문제이

다.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예정보다 거

의 5년 늦은 2006년에 첫 번째 보조금 통지서를 제출했고, 그나마 세부 내역이 

불완전하게 통보되었다. 이처럼 더딘 진행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미국은 2011

년 10월에 SCM 협정 25.10조에 따라 200개 이상의 보고되지 않은 보조금 조

치를 식별한 ‘반론 통지’를 제출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 및 캐나다는 통지 요건 강화에 관한 공동초안에서 통보 지연 회원국의 

WTO 의장 지명권 축소, WTO 연간 기여금의 5%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를 주

장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주요 이슈는 개발 정도에 따른 WTO 회원국 간 ‘차별화’에 관련된 것

이다. 미국과 EU는 소규모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우대조치를 기

꺼이 해주려 하지만, 중국과 같이 경제 대국이 된 개발도상국들에 우대조치를 

해주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EU,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은 개발 목적의 유연성

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모든 국가가 동일한 수준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거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에 따른 고소득국 

또는 글로벌 상품무역 비중이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에 대해서는 개도

국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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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국의 대응

WTO 개혁의 암묵적인 목표가 되었음을 깨달은 중국은 신속하게 대응했다. 

중국은 WTO 개혁에 대한 중국의 세 가지 원칙과 다섯 가지 제안을 설명하는 

입장 보고서(Position Paper)를 2018년 12월에 발표하였고, 2019년 5월에

는 WTO 개혁에 관한 중국의 주요 관심사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가 자세

히 설명된 공식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대부분 제안이 중국 관련 개혁 제안에 직

접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이지만, 역으로 선진국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상소기구 위원 임명이 미국 때문에 교착상태

에 빠진 점,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조치의 남용, 선진국의 일방적 조치 등 

WTO가 직면한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EU, 미국, 캐나다 및 오타와 그룹이 제기한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중국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첫째, 중국은 WTO의 실질적인 규범을 업데이트할 필요성에 대해 전자상거

래 및 투자 촉진과 같은 일부 문제는 고려할 의향을 표명했지만, 대부분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입장보고서에서 제안한 5가지 

제안 중 하나는 ‘회원국의 발전 모델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중

국이 WTO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국유기업에 대해 특별하고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 다른 WTO 

회원국과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중국

의 태도가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전자상거래를 들 수 있다. 

중국의 제안은 ‘인터넷으로 활성화된 상품의 국경 간 무역과 지불 및 물류 서비

스와 같은 관련 서비스’에 중점을 두지만, 미국은 ‘디지털 전송 및 데이터의 자

유로운 흐름과 관련된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보조금 통보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중국은 이중 트랙 접근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방어적 측면에서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최선을 다해 통지의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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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더 많은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

에 공격적 측면에서 중국은 선진국들에게 ‘포괄적이고 시의적절하며 정확한 통

지를 제출하는 데 모범을 보이라는 점’과 ‘반론 통지의 품질을 개선하라’라고 

요구하며 다른 WTO 회원국의 조치를 촉구하였다 . 

셋째, 개발도상국 우대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은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화된 대우는 중국이 ‘절대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개발 수준과 경제 능력에 상응하는 약속을 

이행할 의향도 내비쳤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새로운 것은 아니라 실제로 중국

이 그동안 해온 것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무역원활화가 4대 ‘싱가포르 이슈’ 

중 하나로 WTO 협상 범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대부분 개도국은 통관절차를 

현대화하는 비용 부담은 늘어나지만, 그 혜택이 일부 개도국과 무역 규모가 큰 

선진국에 귀속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참가를 꺼렸다. 그러나 세계에서 교

역 규모가 큰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이 그러한 이니셔티브로부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개도국들과 달리 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했고, 협상타결과 동시에 협정을 비준한 최초의 개도국 중 하나가 되었다. 

마. 미·중 무역전쟁의 교훈, 다자주의의 부활?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이 경제 및 정치 영역 모두에서 중국을 공산주의에

서 자본주의로 변모시키고, 국민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클린턴에서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역대 행정

부는 ‘포용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은 중국에서 공산주

의가 후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유경제가 강화되고 당의 통치가 더

욱 굳건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다자간 무역체제가 중국의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깨지

면서 미국은 중국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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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환으로 처음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TPP 협상을 시작하면서 ‘개혁 

의지가 있는 국가연합’을 구축하려고 시도했다. 여기에는 중국 국가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 경쟁, 노동, 정부조달 및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

범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TPP 협정은 미국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재앙으로 간주되어 폐기되었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간 무역전쟁이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2018년 3월 USTR은 기술이전, 지식

재산권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한 301조 보고서를 발

표했다. 동시에 트럼프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중국의 차별적인 

라이선싱 관행에 대해 WTO 소송을 제기하고, 재무부가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

를 제한하도록 하는 또 다른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2018년 4월 USTR은 25%

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중국 제품 목록을 발표했다. 전체 목록에는 500억 달

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약 1,300개 개별 관세 라인이 포함되었다. 중국도 106

개 미국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발표하는 등 이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그 후 1년 반 동안 여러 차례 맞대응 보복으로 5,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

과 1,85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이 관세부과 대상이 되었다. 

미국이 분쟁해결기구(DSB) 승인 없이 중국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것

은 WTO 규범에 위배된다. 그러나 미국은 추가 관세부과는 WTO 규정이 직접

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해롭고 무역을 왜곡하는 중국의 ‘기술이전’ 정책을 해결

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미국의 주장을 패널이나 상소기구

에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지만, 미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WTO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WTO 회원국에 알릴 수 있었다. 

2년 가까이 상호 보복적인 조치를 취하다가 양측은 마침내 2020년 1월 15

일 양자간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협정문은 (1) 지식재산권 (2) 기술이전 

(3) 식품 및 농산물 무역 (4) 금융 서비스 (5) 거시경제정책과 환율문제 및 투명성 

(6) 무역 확대 (7) 분쟁해결 등 7장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 장은 규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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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6장은 향후 2년 동안 중국의 추가 수입 목표를 달

러 가치로 명시함으로써 상세한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였다. 이 협정은 무역전

쟁의 추가 확대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대부분 기존 보복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방적이고 대립적인 접근방식을 제도화

하였기 때문에 양자간 무역분쟁이 재발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더욱이 이 거래

는 중국의 국유기업, 산업정책 및 보조금과 같은 좀 더 중요하고 구조적인 문제

를 해결하지 못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일방주의가 중국의 부상으로 발생한 문

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 다자주의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것은 사실이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

들과 손을 잡고 중국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도 전통적인 입장을 넘

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EU와 체결한 투

자에 관한 포괄적 협정에서 노동 및 환경 보호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 약속

에 대해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기로 합의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1년 1월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새 미국 행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로 

국제법을 수호하고 다자간 제도를 강화하며 “갈등과 대립보다는 협의와 협력

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시점에서 미·중 양국이 WTO 개혁에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무역에 큰 충격을 주기는 했지만, 중국과 관련

된 일부 WTO 개혁 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 논의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선진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러한 정책 개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

했다.

첫째, 자본 투입 및 주식 매입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국유기업의 정의에 대

한 소유권 기반 접근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EU는 ‘공공기관’ 여

부 판정은 정부 기능의 행사가 아니라 주로 정부 소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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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서구의 많은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이 늘어나면서 소유권에 기반한 공공기관 주장의 설득력이 다소 떨어졌다. 그 

대신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누가 자본을 제공하느냐보다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러한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기업을 차별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이라는 주장이 과거보다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둘째, 코로나19가 전 세계 시장에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보조금 정

의의 주요 요소인 ‘혜택’을 판단할 때 핵심 쟁점인 시장 벤치마크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전체 시장이 왜곡되고 신뢰할 수 있는 벤치마크를 

제공하지 않는 이른바 ‘비시장 경제’ 문제와 유사하다. 이러한 문제는 전통적으

로 대리 국가의 대체 벤치마크를 사용하여 해결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팬데믹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벤치마크를 제공할 수 있는 대리 국

가를 찾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다. 즉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와 전통시장경제

를 구분하는 것의 의미가 줄어들었다.

셋째, 중국은 코로나19의 첫 번째 타격을 받은 국가임에도 국가 통제권이 강

했기 때문에 팬데믹을 비교적 빨리 통제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 팬데

믹 보조금은 미국과 EU 회원국에 의해 제공되었다. 팬데믹 이전에 보조금 규정

을 가장 크게 위반했던 중국은 이번 사태에서는 주요 보조금 제공자가 아니었

다. 미국과 EU가 이제 더 방어적인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보조금 논의의 판

도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협상 역학을 통해 특히 WTO 회원국이 보

조금 유형에 동의할 수 있다면 보조금 분야를 협상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

다. 그러나 미국, EU, 일본은 2021년 11월 말 이러한 주장들에 강력히 반발하

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비시장경제국의 국유기업 보조금 관련 논란

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인 패

권전쟁 국면에 진입하였다. 통상이슈를 안보와 연계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통상규범 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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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컨센서스 방식으로 WTO 개혁을 달성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미국이 주장하는 다자체제 복원이 WTO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최근 미 상무부장관이 공급망 조율과 AI, 수출통제 등에 초점을 

맞춘 ‘매우 강력한 아시아 경제협정’을 2022년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WTO가 새로운 통상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등 주요국이 제기하

고 있는 문제들을 조정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WTO가 회원국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2021년 12월 2일 미

국, 중국, EU, 일본, 러시아, 브라질, 한국을 포함한 67개국이 ‘WTO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간 협상’ 타결을 선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국들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복수간 협상을 해서라도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다.14)15) 2021

년 11월 30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가 전파력이 

강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연기됨으로써 WTO 개혁논의는 

당분간 미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수산보조금 분야를 비롯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무역과 보건 분야 등은 어느 정도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16) 미국과 중국 모두 WTO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제한된 범위 내

에서 WTO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인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WTO 개혁 노력의 새로

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빈곤층이 1억 

6천만 명 이상 증가하고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취약계층인 여성, 청소년

14) 이 합의(WTO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Service Domestic Regulation)는 WTO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6.4조에 의거해 자격요건과 면허, 기술 표준 등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국내 절차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동 협상은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이 아니라 이미 개방된 서비스 분야의 국내 절차적 측면에서 개방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데 목

적이 있다. 

15)컨센서스 방식이 아닌 복수국간 협상으로 전자상거래, 투자 원활화, 중소·중견기업, 서비스 국내규제 등에 관해 

4개의 공동성명 이니셔티브(JSI: Joint Statement Initiative) 논의가 있었는데, 이 중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JSI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16) 무역과 보건 분야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TRIPs 일부 면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스크와 같은 필수 

의료용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제한하고 무역원활화 조치를 공유하는 것 등에 관해 50개 넘는 국가가 참여를 선

언한 상태이다.



제2장 미·중 무역전쟁 2.0 현황과 전망 • 51

과 어린이 그리고 영세·중소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는 글로벌 

무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2020년 2분기에 사상 최대 폭의 하락세를 기

록한 후 글로벌 상품무역은 하반기부터 반등했지만, 세계 무역량은 위기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했다. 무역은 경제회복과 전염병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제

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WTO에서도 ‘COVID-19 넘어의 무역: 회복력 구축’이

라는 주제로 최근 공개 포럼 2021(Public Forum 2021)을 개최한 바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WTO로 대표되는 다자체제의 복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회원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WTO의 기능회복을 원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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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무역협력의 포럼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기구 운용방식의 개선, 회원국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 및 통보의 투명성 개선과 해당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복수국간 이

니셔티브에 기반한 협상의 근거 준비(다자간 논의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기구의 개편, 중국 관련 문제에 관한 논의의 시작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WTO의 운용방식인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 회원국 주도의 거버넌스, 

개도국의 특별우대 조치는 그 도입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WTO의 효율성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컨센서스 기반의 의사

결정의 원칙에 따라 의제의 선정과정부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의제에 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거나 협약 참여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협약

에 대한 반대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국

간 논의의 활성화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부터 상당수 WTO 회원국은 

전자상거래(e-commerce), 투자 원활화(investment facilitation), 서비스 

관련 국내규제(service domestic regulation),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의 무역 참여 방안 등에 관한 복수국간 이니셔티

브를 추진한 바 있다. 복수국간 논의가 WTO의 기본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이해관계가 같은 국가(like-minded trade partners) 간의 논

의를 진전시켜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견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물론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를 어떤 방식으로 해

결할 것인지가 관심 사항이기는 하지만 무임승차(free riding)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서는 일단 참여국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이 좋

을 것이다. 이러한 협정참여국에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협정의 법적 근거를 

WTO 체제 안에서 도입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비참여국의 참여를 추후에 허용하는 것과 이를 위한 투명성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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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원국 주도의 거버넌스는 WTO 사무국이 회원국의 무역정책 관련 이

해도를 높이는 분석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해당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다른 국제기구나 민간 이해당사자와의 협력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

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WTO 사무국의 기능 강화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도국 특별우대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를 도입한 이유는 WTO 회원국의 소득수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

에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 더 적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선진국이 사

용할 수 없는 무역정책을 사용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는 자기 결정(self determine)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WTO에는 개도국 

결정기준이 없었으므로 일부 국가들이 이를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도국 졸업(graduation)에 관한 공식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실질적으로는 WTO 협상의 상호 협의 

과정에서 상대 회원국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이슈별로 개도국의 지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바도 있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7조에는 수출보조

금에 관해 개도국 특별우대조치를 적용하는 데 있어 1인당 GNP와 수출경쟁력 

기준을 도입한 바 있다. 또한 무역원활화 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에도 개도국의 양허 계획에 대한 스케줄의 신축성과 기술적 지원의 대상 국가에

서 개도국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특별우대조치의 범위와 고소

득 개도국의 기준에 관한 공식적 조항의 도입도 이제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 

2019년 10월 한국은 향후 진행될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 안에서 선진국뿐 아니

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 적용에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와 경제 규모

가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가 향후 개도국 특혜

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하였기 때문에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

국 혜택을 인정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 명분과 협

상력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1년 7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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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한국

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17) 물론 WTO 협상이 

현재 정체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 더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농업협상 등에서 특별대우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다. 따라서 한국이 민감 분야인 농업 등에서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두어야 추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WTO 협상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이다.

1. 모니터링 절차의 개선

정확한 정보의 확보는 회원국의 통상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의 

WTO 협정의 위배 여부를 판정하는 데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WTO의 

회원국 통상정책에 대한 정보는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무역정책검토(Trade 

Policy Review)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회원국이 스스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그 시간적 적절성에18)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무역 조치의 적용을 받는 나라에 의한 역 통보(counter notification)

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19) 또한 WTO 본연의 기능인 무역 관

련 정책에 관한 정보의 작성과 분석을 이들 기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지

17) UNCTAD는 창설 결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 및 동유럽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되는데 그간 한국은 그룹 A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그룹 B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속

해 있던 그룹 B는 32개국으로 증가되었다). 단 UNCTAD 내 실질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77개 개도국 그룹

(G77)+중국, EU, EU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정치 그룹 중

심으로 진행되는데 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지만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탈퇴했고, 현

재는 미국과 일본, 스위스, 캐나다, 터키 등이 포함된 JUSSCANNZ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18) TPR은 1∼4위 교역국은 2년, 5∼20위 교역국은 4년, 그 외 회원국은 6년마다 이루어진 바 있으나 2017년 7월 

27일의 WTO 설립협정 부속서 3 개정 결정(General Council, Amendment of the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Decision of 26 July 2017, WT/L/1014, 27 July 2017)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는 무역

정책검토가 미국·EU·일본·중국의 경우 3년, 우리나라 포함 그 외 16개 회원국의 경우 5년, 나머지 회원국들의 

경우 7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19) 미국의 중국 보조금에 대한 역 통보가 실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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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IMF, World Bank, UNCTAD, ITC, OECD 등 무역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해 정보의 정확성과 시의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G20의 무역투자 실무그룹(Trade and Investment Working Group)은 이

를 위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WTO 사무국은 

회원국의 어떠한 무역정책의 적법성, 즉 WTO 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한 판단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다시 말해서 WTO 사무국은 회원국의 어떠한 무역정

책이나 회원국의 특정 약속이 WTO 규정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없다. 정책의 적법성은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WTO 

각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사무국은 WTO 협정의 사후적 효과

나 WTO 규정에서 다루지 않는 정책의 무역에 관한 국경 간 파급효과를 평가

할 권한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무국의 이러한 분석이 가능해진다면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해야 하는지 결정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이

는 추후 새로운 협정에 관한 협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WTO의 논의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

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 WTO는 정부 간 협의기구이며 특별한 경우에만 

일부 이해관계자를 참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무역과 생산은 글로벌 가

치사슬과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져 개별 국가의 정책은 일부 생산 및 무

역과정만 다루게 될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WTO 논의

과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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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해결기구의 유지 및 강화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기존의 GATT 체제와 다른 WTO의 핵심역량으로 

WTO 출범 이후 기능을 수행해 왔다. 출범 당시에는 선진국의 이해관계만 반

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WTO 규범에 입각한 중립적인 결

정으로 WTO의 기능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표 3-1. 주요 국가별 분쟁해결절차 참여 건수

국가 제소 건수 피소 건수 제3자 참여

중국 22 47 189

EU 105 89 211

인도 24 32 171

일본 28 16 221

한국 21 19 135

미국 124 156 166

자료: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검색일: 

2021. 9. 15).

 표 3-2. 협정별 분쟁해결절차 건수

농업 반덤핑 TRIPS SPS GATS 보조금 TBT TRIMS

85 180 42 50 31 134 57 45

자료: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agreements_index_e.htm

(검색일: 2021. 9. 15).

하지만 미국의 상소위원 임명에 대한 반대로 최근 WTO의 기능에 많은 의문

이 제기되고 있으며 WTO 체제개혁 차원에서도 WTO 분쟁해결기구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WTO의 상소기구는 1회 연임 가능한 4년 임기의 상소위원 7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미국이 신임 위원의 임명을 반대하여 2019년 12

월부터는 새로운 상소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고 2020년 11월에 마지막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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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2021년 9월 현재 상소위원이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상소기구의 기능은 정지되어 있다. 하지만 패널단

계의 분쟁해결절차는 아직도 기능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상소기구에 제소하는 

단계까지는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소기구의 구성원의 부재

로 인한 상소절차의 지연은 분쟁 당사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분쟁 해결을 모

색하게 할 것이며, 이는 보호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WTO 

차원의 분쟁해결절차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의 체제에 가장 많은 문제를 제

기하고 있는 회원국은 미국인데, WTO 분쟁해결기구를 처음 도입할 당시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보인 바 있고 이제까지 동 기구를 활용하여 가장 많은 제소를 

한 국가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기도 하다. 또한 Lester(2020)의 분석

에 따르면 WTO에서 미국이 제소된 케이스 중 86%에서 불리한 판정이 나온 

반면, 미국이 제소한 케이스에서는 91%에서 미국에 유리한 판정이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20) 미국의 상소기구에 대한 반감이 트럼프 행정부

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1년 미국 출

신 제니퍼 힐만(Jennifer Hillman) 위원의 연임반대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미

국은 2016년 한국의 장승화 위원이 상소기구의 위임권한(mandate) 밖의 추

상적 논의(abstract discussions)에 따른 결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연임을 

차단하기도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소기구에 대한 우려는21)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상소기구의 90일 내의 의무적인 상소 종결 실패의 빈발(90

일이 초과하는 경우 상소 보고서의 효력 여부) ◯2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 종결 

이후에도 지속되는 담당 상소 케이스 관할의 관행화(임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한 관할 여부는 상소기구가 아닌 분쟁해결기구의 권한임) ◯3  상소기

구의 제한된 권한을 초과하는 회원국의 국내법 해석과 관련된 판결과 패널의 

사실관계 판결(panel findings of fact)의 검토와 같은 법적 이슈의 검토 ◯4  

20) 여기서 유리한 판정과 불리한 판정의 기준은 각 케이스에서 적어도 하나의 주장(claim)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

한 결과가 나온 경우를 말한다.

21)바이든 행정부 역시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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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와 관련 없는 주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의 배포 ◯5  상

소 보고서의 선례 취급(상소 보고서는 회원국 간 협상의 결과인 협정이 아님에

도 패널단계에서 상소 보고서를 선례로 인정하여 이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인

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 ◯6  WTO 협정문을 넘어서는 결정에 도달하

는 경향에 따른 미국의 권리 침해 또는 의무 추가(예를 들어 보조금협정의 

‘public body’ 용어에 대한 해석 등) 등이다. 요약하면 상소기구가 WTO 회원

국에 의해 합의된 규칙과 분쟁해결시스템에서 일탈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의 주

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상소기구 개편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22) 

미국의 이러한 상소기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회원국들의 제안은 

많이 제출되어 있으며 상소기구 개편을 WTO 체제개혁의 가장 선결과제로 파

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EU는 2018년 구상서(concept paper)23) 등을 제출해 미국의 관심 사항을 

포함한 분쟁해결기구의 개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90일의 상소기간에 관하여 ‘당사국의 합의가 없는 한’을 포함하도록 DSU 

17.5를 개정하는 것이다(In no case shall the proceedings exceed 90 

days,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이와 더불어 상소기구가 당사

국에 상소의 범위를 한정하고 제출문서 분량을 제한하며 상소 보고서 출판 시 

언어를 제소 시 언어로 한정하고 기타 WTO 공식 언어 번역은 90일 이후로 연

기하는 등 90일의 상소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분쟁해결기구의 결정(WT/DSB/1)에 따라 비상근인 상소위원을 

상근화하고 상소위원 수를 현재 7인에서 9인으로 증원하여 지역별 균형을 맞

추고 3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분과(division)를 위원의 중복 없이 3개로 증가

22) 그러나 미국의 주장은 상소기구를 1995년 WTO 창설 당시 미국이 동의한 형태로 복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European Commission(2018), “Concept Paper: WTO modernisation, Introduction to future EU 

proposal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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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임기 역시 현재 연임 가능한 4년에서 

연임이 불가능한 6∼8년으로 하여 연임에 대한 부담 없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의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임기가 종료된 상소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중 발생한 미결 상소 건에 대한 재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나 DSU 

17.12 ‘상소기구는 제6항에24) 따라 제기된 각각의 문제를 상소심의과정에서 

검토한다’에 ‘그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to the extent this is 

necessary for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를 추가하여 분쟁 해결에 불

필요한 자문의견(advisory opinion)이나 부수의견(obiter dicta)의 제시라는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또한 패널보고서의 법률검토에서 회원국의 국내법에 대한 해석은 제외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상소기구와 회원국 간 연례회의를 

만들어 상소기구의 활동과 회원국의 의견반영을 위해 협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개편도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워커 제안서(Walker proposal)25)

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지난 2년 동안 121개 WTO 회원국이 상소기구 위원 공석을 메우기 

위한 선발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내용의 제안 채택을 반복적으로 저지해 왔으며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그룹(실무그룹)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미

국은 2단계 분쟁해결제도(특히 상소기구)의 기능회복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판

단되며 상소기구 없이 패널 절차로만 구성되는 단심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한 WTO는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1일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였는

데 WTO 일반이사회 의장 다시오 카스티요(Dacio Castillo), WTO 사무총장, 

EU, 브라질 등이 참석하였다. EU와 브라질이 제안한 새로운 합동 제안서에서

24) DSU 17.6 ‘상소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된다.’(An appeal 

shall be limited to issues of law covered in the panel report and legal interpretations developed 

by the panel.)

25)WTO(2019), JOB/GC/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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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일반이사회 산하에 WTO 개혁의 제도적 측면에 관

한 방안을 검토, 권고하기 위한 장(forum)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작업그룹(실무그룹)을 설치하고 WTO의 모니터링 및 심의 기능, 협상 기능, 

분쟁해결기능에 관한 권고 사항을 MC-13 이전까지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인도가 EU·브라질의 제안에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제안서에 작업그룹의 근거(rationale) 및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도는 작업반의 위임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제기

하였으며, 일반이사회 산하에서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DDA 협상의 총괄 감독

기구인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 Committee)하에서 운영

될 것인지를 질의하기도 하였다. 

3. 21세기 새로운 무역규정의 제정

WTO가 당면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지정학적 변

화에 따른 경제적 세력 재편, 회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

운 규정의 제정 및 기존규정의 개선이다. 이는 세계화와 이에 수반된 무역의 확

대가 국가 간 양극화를 심화하고 국내적으로도 취약계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포용적 무역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21세기 무역은 과거의 무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

이다. 조세 및 보조금을 활용한 산업정책이 환경, 바이오, 정보통신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공정한 무역의 가능성 또한 증대

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조세부과 문제, 전자상거래와 국내 서비

스 규제 정책, 정보 프라이버시 규정, 현지화 요구조건, 탄소 배출 저하를 위한 

무역정책의 활용 등도 새로운 규정이 필요한 분야로 언급되고 있다. 기존에 논

의된 바 있던 서비스협정이나 환경상품협정의 완결 역시 중요한 분야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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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현재 WTO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 164개 회원국의 합의(consensus) 

도출의 어려움, 개발(development)에 관한 접근방식에 대한 견해의 대립 등

으로 새로운 규범제정에 관한 협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화석 연료보조금(fossil fuel subsidy) 및 WTO 보조금협정 규정의 

개선과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의 역할 등 새로운 차원에서의 무

역규정의 필요성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비교역적 이슈

(Non-trade issues)를 무역과 연계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WTO의 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것이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

과 오히려 다양한 분야에서 조정(trade-off)이 가능하게 되어 정체 상태에 있

는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4. 환경: 기후변화 관련 무역 조치

이제까지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무역 조치가 시행되거나 제

안되었다. 최근 EU와 미국이 기후변화 관련 무역 조치로 탄소국경조정의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절에서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탄소국경조

정의 내용과 주요국의 주장을 분석하고 향후 WTO가 이러한 무역 조치를 어떠

한 방식으로 수용 또는 규율해 나갈 수 있을지 검토한다. 

가. 탄소국경조정의 도입 배경

온실가스의 누적 배출량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EU는 기후변화에 대해 큰 

역사적 책임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EU의 배출량이 크

게 감소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더욱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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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온실

가스 배출량 및 기후변화 위험성은 줄어들지 않고 세계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에 따른 피해를 겪게 된다는 점이다. 

파리협정에서는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진전의 원칙이 파리협

정 참여국들의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압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감축 방식 아래에서 한 국가가 큰 비용을 치르면서 적극적인 감축 정

책을 시행할 때 그 국가의 산업이 탄소 집약적인 수입제품과의 경쟁에서 불리

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는 방안으로 탄소국경조정의 도입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26) 즉 미국과 EU는 

다른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발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려 하며 탄

소국경조정이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U의 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초기에는 상당량의 배출권이 무상 분배되어 배

출권의 과잉 공급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점차 배

출권 총량 및 무상 분배 비중이 감소됨에 따라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1톤의 배

출권 가격이 약 50유로로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EU의 배출량 목표치가 강화되

면 배출권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국경조정은 상승하는 탄

소 배출권 가격에 직면하고 있는 EU의 산업계를 낮은 탄소 가격을 부담하는 수

입제품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EU 산업계의 불만을 줄이는 효과

를 거둘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탄소국경조정은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탄소 배출감축 정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낳을 수 있다.27)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클린턴 정부에서 탄소세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000년대에는 오바마 정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전국적으로 

26) 대부분 경제학자는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정책을 선호한다. 탄소 

가격 책정은 화석연료의 소비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대체에너지의 공급을 촉

진하며 청정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발할 수 있다. 

27) EU가 대부분의 개도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크지만, 전국적인 탄소 가격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미국에 대해서도 EU의 탄소국경조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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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려 하였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다. 급진적인 환경단체들은 탄소 가격 

방식을 시장주의의 일환으로 배격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탄소 

가격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바이든 정부도 기후변화정책으로 탄소 가격보

다는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와 배출감축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청정에

너지와 전기차로의 전환, 에너지 관련 인프라 등에서 탄소 가격보다는 규제와 

투자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탄소 배출과 관련된 규제는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

를 유발하므로 미국도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전하기 위한 국경탄소조정

을 모색하고 있다. 

나. 탄소국경조정 조치의 주요 내용

1) EU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28)

2021년 7월 EU 집행위는 탄소 누출의 방지, 탄소 배출 관련 경쟁여건의 균

등화 및 타국의 탄소 배출감축을 위한 탄소 가격 책정 유도를 목적으로 탄소국

경조정 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입법안

을 발표하였다. EU의 CBAM 입법안은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

준의 55%로 감축시키는 목표와 실행방안을 담은 ‘Fit for 55’의 한 부분으로 

발표되었다. ‘Fit for 55’는 CBAM 이외에도 EU ETS를 통한 배출감축 목표 강

화, EU ETS의 배출권 무상할당 축소, EU ETS 배출권의 경매화, 해상운송 부

문으로 EU ETS를 확대 적용 등을 담고 있다.29)

CBAM은 EU의 수입업자로 하여금 수입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해당하

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매입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CBAM 인

증서의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별 평균가격에 연동된다. 도입 초기에는 철

28) CBAM에 관한 내용은 이천기, 박지현, 박혜리(2021)와 임소영, 양주영(2021)을 참고하였다.

29) CBAM 도입 이후 ETS 배출권의 무상할당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CBAM은 ETS가 역내 산업의 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해 허용하는 배출권 무상할당을 대체하게 된다. EU 집행위의 CBAM 입법안은 EU 의회를 통

과해야 발효되는데, EU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출권 무상 분배의 축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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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CBAM이 적용된다.30) 적용 제품에 대해 생산국(수출

국)에서 이미 탄소 가격이 부과되었다면 그 부분은 EU의 수입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인증서 수에서 차감될 수 있다. 적용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

기 위해 실제 배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없을 경우 ‘기본

값’을 적용하여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기본값’은 EU 역내 하위 10% 시설

의 탄소 배출집약도 평균치에 근거하여 설정된다. EU ETS에 참여하고 있거나 

EU ETS에 연계된 배출권거래제를 운용하는 국가에는 CBAM이 적용되지 않

는다. 과도 기간(2022~25년) 수입업자는 수입제품의 내재 탄소배출량을 보고

할 의무만을 부담하며, 2026년부터는 내재 탄소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를 제출해야 한다.

2) 미국 민주당의 국경탄소조정(BCA) 법안

2021년 7월 미국 민주당 쿤스(Coons) 상원의원과 피터스(Peters) 하원의

원은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발의하였는데, 

동 법안은 국경탄소조정(BCA: Border Carbon Adjustment)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1) ｢예산조정법｣의 부수 법안으로 발의된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의 주요 내용은 [글상자 1]과 같다.32) 

30) 적용 제품을 제조하는과정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생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는 CBAM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CBAM은 직접 탄소배출량에만 적용되며 간접 탄소배출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후 적용 제품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31)바이든 정부는 국경탄소조정이 기후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이 제출한 국경탄소조정 법안에 대해 명시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연 소

득 40만 달러 이하의 소비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공약하였는데, 민주당의 국경탄소조정 

법안에 따라 탄소집약 수입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공약 

이행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을 도입한 타국, 특히 EU와 국경 조정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5조 달러 규모의 ｢예산조정법｣은 보육 지원, 노인보험 확대, 교육 지원, 가계 세금 

감면, 기후변화 적응 촉진 등에 대한 지출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예산조정법｣은 2021년 8월 11일 상원을 통

과하였고 하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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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1.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의 주요 내용

○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후 협력이 필수적이며, 미국은 기후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무역 조치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많은 미국기업의 유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역상대국들이 일부 제품에 대해 탄

소 관련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기업들은 교역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미국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법·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

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탄소 집약적인 수입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을 시행할 것이다.

▷ 탄소국경조정 관세는 수입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산지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부과되는 관세로 

수입제품과 유사한 미국 제품이 미국 내에서 생산될 때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부담하게 되

는 탄소 비용을 국경에서 조정하는 관세이다. 

▷ 동 법안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고 해외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과 회복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탄소국경조정 관세를 산정하기 위해 미국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 법·규제를 준수하

고 청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국내 환경비용을 결정한다.

▷ 국내 환경비용은 미국기업들이 연방·주·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을 위한 법·규제를 준수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탄소국경조정 관세는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미국기업들이 부담하는 국내 환경비용을 곱한 값이다. 

▷ 이는 수입제품의 생산자가 미국 내에서 자신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부담하게 될 환경비용을 의미한다. 

▷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데이터가 없다면 미국 내 생

산시설의 배출량에서 최대치를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으로 간주한다.

○ 탄소국경조정 관세는 2024년부터 적용 대상 수입제품에 부과된다. 초기 단계에는 탄소 집약적인 

동시에 무역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부문(sector)을 대상으로 위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 이러한 부문으로는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천연가스, 원유, 석탄 등이 있으며, 추후 내재 탄소

집약도를 산정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관세부과 대상이 다른 제품

으로 확대될 것이다.

○ 아래의 경우에는 탄소국경조정 관세를 면제한다.

▷ 저개발국(LDCs)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

▷ 미국과 유사한 탄소국경조정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 연방정부의 탄소 배출 제한·감축을 

위한 법·규제 수준 이상(at least as ambitious as U.S. federal laws and regulations)의 

관련 법·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  

○ 수입업자는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수정하도록 미국 정부에 청원할 수 있다. 국제적인 기후 협력을 

지지하며, 미 국무부와 USTR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교역상대국과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촉구한다. 

○ 탄소국경조정으로 수십억 달러의 관세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관세 수입으로 

미국 정부는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68 •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3) 탄소국경조정에 따른 무역 갈등 가능성

EU는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였다. 

EU와 미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EU

의 CBAM 도입 발표에 이어 미국 의회도 국경탄소조정 법안을 발의하였다.33) 

미국과 EU는 기후변화 관련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탄소 배출 관련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조정의 취지 측면에서 볼 때 EU와 미국은 유사한 목표를 지향하나 

국경 조정을 위해 탄소 배출 관련 비용을 산정하는 데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의 탄소국경조정은 모든 형태의 탄소 배출감축 조치를 반영하여 국경 조정 비

용을 산정한다. 반면 EU의 경우 수출국이 탄소국경조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탄소 가격(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을 적용해야 하며 그 탄소 가격이 EU의 

수준과 유사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탄소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

므로 미국의 대EU 수출제품도 EU의 탄소국경조정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미

국 국경탄소조정의 면제 조항에 따르면 (OECD DAC의 분류상 LDCs이거나) 

미국이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 제한·감축을 위한 법·규제 수준 이상의 법·규

제를 시행하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의 수출품에는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EU의 수출제품도 미국 국경탄소조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조정과 관련하여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실제 적용

에서 무역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미국과 EU 간 무역에서 탄소국경조정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비중은 매우 낮

다. 미국과 EU 무역은 대부분 고부가가치 제조품(제약, 화학제품, 자동차, 항

33)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EU와 미국의 사회적 합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EU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억

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속적인 목표의 설정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정책

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장에 큰 괴리가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조치를 규정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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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기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제안된 탄소국경조정은 주로 탄소 집

약적인 1차 상품 및 저부가가치 제조품(EU: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

기. 미국: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천연가스, 원유, 석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이다. 향후 탄소국경조정의 대상이 확대된다면 미국과 EU 간 탄소국경조정으

로 인한 경제적 이해와 갈등도 커질 것이며 탄소국경조정 방식의 차이를 어떻

게 해소할지가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34)  

EU의 CBAM은 미국보다는 EU의 내재 탄소 수입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출국으로는 러시아, 터키, 우크

라이나, 중국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미국과 EU 공동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중

국이다.35) 중국은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모방하여 전국적인 탄소배출권

시장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EU의 경험으로 볼 때 중국의 탄소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탄소 배출감축에 효과를 발휘하는 수준으로 상승되기까지는 상

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 집약적인 중공업 부문(철강, 알루미늄, 시

멘트 등)에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EU와 미국

은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탄소 배출 관련 경쟁여건의 균등화를 위한 탄소국경

조정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전 세계 수입량의 약 1/3을 차지하는 미국과 EU 

시장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의 2대 수출시장이다. 앞으로 미국과 EU

의 탄소국경조정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면 중국을 포함하여 탄소 가격이 낮거나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36) 따라서 

34) 2021년 11월 22일 공개된 유럽의회의 CBAM 입법안 검토의견 초안은 수출국의 직접규제와 같은 비가격 탄소 

감축 정책도 고려하여 EU의 수입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인증서의 수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러한 제안이 현실화되면 탄소 감축 정책의 차이로 인한 EU와 미국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35) 국제무역체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EU와 더불어 중국도 나름의 기후 목표(203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를 천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이 시범 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36)탄소국경조정과 관련하여 미국과 EU 간 갈등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EU는 공동으로 탄소 집약적 산

업의 탈탄소화를 모색하고 있다. 2018년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Section 232에 따라 EU로부터의 철강 및 알

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EU는 이에 대응하여 모터사이클, 버번 등의 미국 수출제품

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 2021년 10월 31일 미국과 EU는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을 통해 위와 같은 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에 합의하였다.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은 미국과 EU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탈탄

소화를 촉진하고, 중국과 같은 국가의 비시장적 관행으로 인한 탄소 집약적 철강과 알루미늄의 과잉 생산과 수

출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은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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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 가격이 낮은 중국이 EU의 탄소국경조정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

으며,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에서도 면제 조항의 적용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탄소국경조정을 보호무역주의의 

또 다른 모습으로 간주하며 탄소국경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

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에 대해 일련의 일방적인 관세가 부과되어 왔기 때문

에 중국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을 일방적인 보호주의적 관세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 탄소국경조정 조치와 WTO 

1) 환경 관련 무역 조치와 WTO 규범

환경 관련 무역 조치는 제품 또는 생산방식(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에 대한 환경요건을 바탕으로 시행된다.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한 일

방적 또는 다자간 무역 조치로, 환경문제의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는 국내적, 

월경성 또는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무역 조치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방적 무역 

조치는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어떤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무역 조치다. 국제환경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다자간 무역 

조치는 국제환경협약이 의무사항 또는 위임사항으로 규정한다. 

환경 관련 일방적 무역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를 시행 목적과 형태에 따라 △ 

제품 수입국이 국내 환경 보호를 위해 국내 환경요건을 수입제품에도 적용하는 

경우 △ 월경성·지구적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또

는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국내법에 따라 무역 조치를 시행

하는 경우 △ 수출국 내에 그 영향이 국한된 환경문제를 이유로 수입국이 자국의 

제품 무관련 PPMs 요건을 수입제품에도 적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개별 산업별 탈탄소화에 공동보조를 취한 첫 번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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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WTO 규범하에서 회원국은 제품 자체의 특성, 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

된 투입요소 및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PPMs의 차이에 따라 다른 무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 조치가 무차별 원칙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면 현 WTO 규범에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현 WTO 규범

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투입요소,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PPMs

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동종 제품(like product) 여부를 결

정하여 무역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의 무역 조치

는 일반적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현 WTO 규범하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한편 환경 관련 무역 조치의 역외성은 한 국가가 자국 관할권 밖에서 발생하

는 환경문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무역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역외성문제는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다자간 

무역 조치에서는 발생할 소지가 적고 주로 일방적 무역 조치와 관련하여 발생

한다. 역외 환경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 무역 조치는 타국의 정책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무역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역외성문제는 PPMs에 대한 환경요건과 직결되어 있다. 수출제품의 PPMs

가 제품의 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생산단계에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경우 그 제품의 수입국이 자국의 PPMs 요건을 수입제품에 적용하면 역외성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역외성문제는 PPMs가 야기하는 환경문제의 범위와

도 큰 관련이 있다. 수출제품에 사용되는 제품 무관련 PPMs에서 발생하는 환

경문제의 영향은 수출국에 국한된 경우, 월경성 또는 지구적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수출제품의 PPMs가 야기하는 환경문제가 수입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수입국이 자국의 PPMs 요건을 수입제품에도 적용하는 무역 조치는 

현 무역규범하에서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정당화되기 어렵다. 반면 수출

국의 PPMs가 야기하는 환경문제가 지구적이어서 수입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면 수입국의 무역 조치가 WTO 규범하에서 인정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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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매우 심각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환경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국제환경협약에서 합의된 무역 조치는 상

당한 수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환경협약 상

의 의무적 무역 조치는 그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환경협약에 따라 무역 조치가 위임되는 경우에는 

무역 조치의 내용 및 형태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무역 조치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우려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반면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합의가 형성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시행되

는 일방적 무역 조치는 무역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2) 탄소국경조정 조치의 WTO 합치성 검토

WTO 규범하에서 수입국은 국내 제품과 유사한(동종) 수입제품에 대해 국

내 조세의 국경조정을 할 수 있다. EU는 CBAM의 WTO 합치성을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 WTO 규범에 위배 및 분쟁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첫째, EU의 CBAM은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에서 허용된 무역 조치가 아니

다. CBAM은 탄소 배출 관련 경쟁여건의 균등화, 타국의 탄소 배출감축 노력 

유도 등을 목적으로 EU가 시행하는 일방적 무역 조치이므로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의 주요 근간인 차별적인 책임과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

고 있지 못하다. CBAM이 다자간 합의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무역 조치가 아니

므로 국가 간 환경적·경제적 견해 차이에 따라 CBAM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분

쟁의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약의 당사국들이 합의한 

핵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GATT 예외조항을 통한 정

당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7) 둘째, GATT II조는 국경세 조정을 

37)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의 근간인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과 자발적 감축 약속 방식의 고려, CBAM으

로 조달된 재원의 사용 방식 등의 측면에서 검토한 GATT 예외조항 적용 가능성은 이천기, 박지현, 박혜리

(2021)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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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고 있지만, 수출국 생산과정에서 내재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을 수입국 

국경에서 조정하는 것이 WTO에서 허용되는지는 불확실하다. 현 WTO 규범 

하에서 생산방식이 다른 동종 제품에 대해 관세 또는 세금 측면에서 차별적 대

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은 최종 제품의 특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CBAM은 현 WTO 규범하에서 무차별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38) 셋째,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에서도 차별 대우의 

소지가 있다. 수입제품의 실제 탄소배출량 데이터가 없는 경우 수입제품에 기

본값을 적용하는 것은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간주될 소지가 크다.39) 

또한 간접 탄소 배출의 경우 수출국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 산정에서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넷째, EU의 CBAM은 다른 국가들이 탄소세,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해 탄소 배출에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탄소 가격 

책정 방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들만이 탄소 가

격을 적용하고 있다. 탄소 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탄소 배출 

관련 여러 규제(예를 들어 직접규제, CCS, 흡수원 등)를 적용해 탄소 배출 비용

을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CBAM은 탄소 가격을 적용하는 국

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차별적인 무역 조치를 일방적으

로 시행함으로써 타국에 탄소 배출감축의 수단으로 탄소 가격 책정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더 강화된 탄소 배출감축 목표를 천명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해 다양한 법·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미국 의회도 국

경탄소조정 법안을 발의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 또는 조세가 없으므로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은 탄소 집약적인 생산에 대한 

38) 생산과정에서 석탄이 사용된 알루미늄과 재생 에너지가 사용된 알루미늄이 동종 제품으로 취급되면 이는 적극적

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려는 국가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39) “수출국의 수출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을 위한 기술·역량·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상품의 

실제 배출량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추

정은 EU 역내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국민대우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임.” 이천기,박지현,박혜리

(2021), p. 1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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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준수비용을 국경에서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탄소

국경조정은 미국 내에서의 탄소 배출 관련 법·규제의 준수비용을 기반으로 관

세를 책정하는 것이므로 미국 내국세의 국경 조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관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세는 수입제품의 생산자가 미국에서 그 제품을 생

산했다면 부담했어야 할 탄소 규제 준수비용에 해당한다. EU CBAM과 마찬가

지로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조치도 관련 국제환경협약이 허용하는 무역 조치가 

아니며, 탄소 배출 관련 법·규제 준수비용의 국가 간 차이를 상쇄하기 위한 일

방적인 무역 조치다.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방식은 세 가지 측면에서 WTO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첫째,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은 EU의 CBAM과 마찬가지로 동종 제품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므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

가 있다. 즉 탄소국경조정은 제품 무관련 PPM을 이유로 동종 제품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 연방 정부 수준에서의 

탄소 가격 또는 세금이 없으므로 미국의 국경탄소조정은 WTO 규범상의 국경

세 조정이라기보다는 탄소 배출과 관련된 상계관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계관세는 제품 무관련 PPMs에 기반하여 규제 준수비용의 차이를 상

쇄하기 위한 관세이므로 현행 WTO 상계관세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40) 

셋째,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법·규제의 수준을 탄소 가격으로 환산하고 수입국과 수출국 정부의 법·규제의 

수준 차이를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자의적 판단

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미국은 여러 산업 부문과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탄소 가격이 없고, 국내 산업 및 지역별로 다른 수준의 탄소 배출 규제가 시행

되고 있으므로 탄소 집약적 수입제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기

가 어렵다.41) 

40) 2020년 미국은 WTO에 국가 간 환경기준의 차이에 근거한 상계관세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였다(WTO, 

ADVANCING SUSTAINABILITY GOALS THROUGH TRADE RULES TO LEVEL THE PLAYING FIELD, 

WT/GC/W/814, 17 December 2020). 미국의 국경탄소조정 법안은 위 제안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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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탄소국경조정의 면제 조항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미국 정부

가 타국의 관련 법·규제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판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

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둘째,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관세를 산정할 때 타국

의 관련 법·규제 수준에 따른 탄소 규제 준수비용을 부분적으로라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사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탄

소국경조정 관세는 중복 부과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이 WTO 합치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GATT 

예외조항(XX조)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GATT 예외조항은 좁고 엄격하

게 적용되어 왔으나, 기후변화 관련 무차별적 무역 조치의 허용에 대한 WTO 

회원국의 관심이 증가하는 점은 예외조항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경탄소조정이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무역 조치가 아

니라 일방적인 무역 조치라는 점은 GATT 예외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낮춘다고 

할 수 있다.

라. 환경 관련 무역 조치를 수용하기 위한 WTO의 변화 방향 

많은 국가가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 배출감축 조치(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의 시장기반 조치, 규제·기준·보조 등)를 도입하면서 기후정책을 급

속하게 강화함에 따라 무역규범과 기후 규범 간의 조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WTO가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로 가격 책정 및 세금 부과

와 같은 시장기반 수단의 사용을 권장하고는 있으나, 국가 간 무역 제품에 내재

된 탄소배출량에 부과되는 가격의 차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별

다른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WTO는 이에 대해 UN 기후협상을 통하여 

일관된 다자간 해법이 제시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아직까지 다자간 해법에 대한 

41) 미국에서 동일한 산업 부문에 속한 기업들이 주별로 상이한 탄소 배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동종 수입제품에 

어떠한 방식으로 국경탄소조정을 시행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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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도출되지 못하였다.42)      

EU와 미국이 도입하려는 탄소국경조정 조치는 적용 방식에서의 문제점, 일

방주의적 성격 등으로 미국, EU, 중국 등 주요 무역국 간 갈등을 유발하고 

WTO 체제의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첫째, 

EU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탄소 가격으로 탄소 배출을 통제하고 있지만 미국

은 주로 직접규제로 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탄소국경조정

에서 EU와 미국 간 갈등을 낳을 소지가 크다. EU의 CBAM은 무역 상대국(수

출국)이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탄소 배출에 책정하는 가격을 반영하

여 탄소국경조정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러한 조정방식 아래에서 직접규제로 탄

소 배출을 통제하는 무역 상대국이 EU의 탄소국경조정에서 얼마만큼의 조정 

감면을 받을지가 불명확하다. 반면 미국은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수준을 준수

비용으로 환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경탄소조정 조치를 적용하고자 한다. 하지

만 이는 무역 상대국의 규제 수준을 준수비용으로 환산하는 데 자의성이 문제

가 될 수 있으며, 무역 상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탄소 가격을 어느 정도 국경탄

소조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무역 상대국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둘째, EU와 미국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 예를 들어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 조치

를 시행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일방적 무역 조치이므로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

성이 클 것이다. WTO 분쟁해결기구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GATT 예외조항

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 당사국 그룹 간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WTO 분쟁해결기구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탄소국경조정 조치

가 WTO 분쟁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이미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WTO 

체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일방적 무역 조치로 인한 무역

분쟁을 예방 또는 회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도입이 필요하다. WTO가 선제

42) 2015년 타결된 파리협정은 개별 국가가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수준을 자발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

권을 허용함으로써 다자간 행동에 대한 자발적 약속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파리협정은 국가 간 대응 정책 및 수

준의 조화보다는 이질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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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탄소 배출 관련 무역 조치의 다자성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WTO와 파

리협정의 조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며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내포하지 않은 

무역 조치의 WTO 수용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무역 조치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에 근거한 일방적 

무역 조치의 경우 WTO 합치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우므로 WTO 분쟁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지구환경협약으로 합의된 의무 또는 위임(authorized) 무역 조

치는 WTO 합치성의 가능성이 클 것이며 WTO 분쟁 가능성은 작을 것이다. 

지구환경협약과 WTO는 각각 국제적 합의에 기반한 국제규범이므로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무역 조치는 먼저 

관련 지구환경협약에서 폭넓은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도입되어야 그 효과성

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WTO는 이러한 다자간 무역 조치를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보호주의적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

는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무역 조치인 탄소국경조정에 대해 다루었으

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 WTO가 탄소 국경조정조치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지를 구상해 보면 [글상자 2]와 같다.43) 유사한 구상이 여타 지구환경협약의 

무역 조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43)WTO의 수용방안이 없을 경우 WTO 분쟁은 파리협정의 비당사국이지만 WTO 회원국인 국가에 대해 파리협정

에 따른 무역 조치가 시행될 경우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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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2. WTO의 탄소 국경조정조치 수용방안 구상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에는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

에 특정 무역 조치의 시행을 의무화(specific trade obligation)하거나 당사

국이 재량적으로 무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EU와 미국이 도입하려는 탄소국경조정 조치는 일방적 무역 

조치다. 따라서 위의 구상에 따라 WTO 수용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은 파리

협정에서 폭넓은 합의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 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

하는 것이다. 폭넓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탄소국경조정을 포함한 무역 

조치의 적용 방식에 대해 보호주의적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EU가 도입하려는 일방적 탄소국경조정 조치의 내용도 

국제적 합의의 도출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EU와 미국 간에도 탄소국경조정 방식의 차이로 갈등 및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리협정에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각

각의 방식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 상대방의 탄

소국경조정 방식을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탄소 배출 관련 무역 조치(탄소국경조정 조치 등)는 가능한 한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에서 국제

적 합의를 바탕으로 도입 

▷ 탄소 배출 관련 무역 조치가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의 주요 원칙(공동의 차별적인 책임, 개

도국·저개발국의 역량에 대한 배려 등)을 존중하도록 규정

○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에서 무역 조치, 특히 위임된 무역 조치의 WTO 규범 준수에 대한 선언

적 규정 도입

○ WTO 규범에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에 따른 무역 조치를 허용하는 창구를 마련

▷ GATT 예외조항의 해석 또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지구환경협약 관련 무역협정의 도입

▷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무역 조치는 무조건적으로 수용

▷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에서 위임되는 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무역 조치 시행에서의 재량적 

성격을 고려하여 보호주의적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GATT 예외조항 머리글의 요건(자의적

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 금지)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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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세계무역에서 전자상거

래가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왔으며, 코로나19의 확산으

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국경 간 전자상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무역장벽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다자간 

무역규범으로는 이를 규율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국들은 지역무역협정 또는 별도의 디지털 무역협정을 맺어 전자상

거래의 활성화 및 관련 무역장벽의 완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경주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가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협정을 위한 논의 및 협상에 반영되

고 있다.44)

기존의 WTO 규범으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WTO는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반을 설치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45) 현재 86개 WTO 회원국이 협상 참여국들의 주장을 취

합한 협상 문서를 바탕으로 협정문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 문서는 표 3-3 참고). 협상 참여국들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원활화, 특

히 전자 전송물에 대한 관세의 한시적 유예, 전자 계약과 서명, 종이 없는 무역 

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규범의 목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컴퓨터 설비의 현지화, 온라인 플랫

폼의 책임 면제, 예외조항 등의 핵심적 이슈에 대해 협상에 참여하는 주요국들

(미국, EU, 중국 등)이 서로 다른 주장을 견지해서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정문

44) 미국이 주도한 USMCA, USJDTA 등은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자유화 규정을 담고 있다. CPTPP, RCEP 등은 

다양한 수준의 디지털 산업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참여해서 참여국들의 주장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디지털 무

역 챕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타결된 DEPA, DEA 등에서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포

괄적인 디지털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에 합의하였다. 지역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및 디지털 무역협정

의 주요 내용과 비교에 대해서는 Burri(2021); Burri and Polanco(2020); 이효영(2021); 이규엽, 강민지

(2019) 등을 참고. 

45)WTO 전자상거래 작업반은 일반이사회의 주도하에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TRIPs 이사회 및 무역

개발위원회가 참여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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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주요국들의 의견 차이는 각국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각국 정부의 디지털 산업 육성 정책,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등에 기인한다.46)   

 표 3-3. WTO 전자상거래협상 문서의 구성

구분 소구분 내용

Section A 

전자상거래 

원활화

A.1 

전자거래 원활화

- 전자 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계약

- 전자 송장, 전자결제 서비스

A.2 

디지털 무역원활화 및

로지스틱스

- 종이 없는 무역, 미소 마진, 세관 절차

- 싱글 윈도우 정보 교환과 시스템 상호운용성

- 로지스틱스 서비스, 무역원활화 강화

- 상품 반출과 통관을 위한 기술 사용, 무역원활화 지원 서비스

Section B 

개방과 

전자상거래

B.1 

비차별 및 책임

-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책임 제한

-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침해

B.2 

정보의 이전

-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국경 간 정보 이전]

- 컴퓨팅 설비의 위치

- 금융정보/금융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컴퓨팅 설비의 

위치

B.3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B.4 

인터넷과 정보로의 접근

- 공공 데이터 개방, 인터넷 접근 개방/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 원칙,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의 접근과 사용, 경쟁

Section C 

신뢰와 

전자상거래

C.1 소비자 보호 - 온라인 소비자 보호, 원치 않는 상업 전자 메시지

C.2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information/data) 보호

C.3 비즈니스 신뢰 - 소스코드,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Section D 

공통 이슈

D.1 

투명성, 국내규제 및 협력

- 투명성, 무역 관련 정보의 전자적 가용성

- 국내규제, 협력, 협력 메커니즘

D.2 사이버 보안

D.3 역량 강화 - 역량 강화, 기술지원

Section E 

통신

E.1 통신 서비스에 대한 

WTO 참고문서 업데이트

- 범위, 정의, 경쟁적인 세이프가드, 상호연결, 보편적 서비

스, 라이선싱과 인증, 통신 규제 기관

E.2 

네트워크 장비 및 제품
- 전자상거래 관련 네트워크 장비와 상품

46) 미국, EU 및 중국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Burri(2021); Willemyns(2020); 이규엽, 강민지(2021); 이규엽, 

예상준(2021); 이효영(2021)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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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계속

Section F 

시장접근
서비스 시장접근, 임시 입국 및 전자상거래 관련 인원 부족, 상품 시장접근

Annex 1
서언, 정의, 원칙, 범위, 다른 협정과 관계, 일반적인 예외, 안보 예외, 건전성 조치, 조

세, 분쟁해결, 전자상거래의 무역 측면에 대한 위원회

주: 대괄호[.../...]의 내용은 대안을 열거한 것임. 

자료: 이규엽, 강민지(2021), p. 5의 표 2 인용.

포괄적인 디지털 무역자유화에 매우 적극적인 미국은 데이터 현지화 금지, 

예외조항의 제한적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EU는 디지털 무역자유화에는 기

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개인정보의 이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를 도입하여 역외 기업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의 커다란 갈등 요소

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전자적 전송을 통한 상품의 교역 활성화에 초점

을 맞추는 협의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추구하며 데이터 현지화 금지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반 및 안보 예외 적용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국내 정책

의 재량적 사용 폭을 확대하려고 한다. 

WTO 전자상거래협상에서 핵심 이슈에 대한 선진국 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견해의 차이가 단기간에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전자상거래 복수국간 협정을 타결하기 위한 접근 방향으로 두 가지를 상

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접근 방향은 전자상거래 자유화 수준이 낮은 규범으

로 회원국의 폭넓은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며, 두 번째 접근 방향은 참여국 숫자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강도 높은 전자상거래 자유화를 추구하는 규범을 도입하

는 것이다. 첫 번째 접근 방향은 좀 더 많은 WTO 회원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 자유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수준 높은 전자상거래 자유화를 모색

하고 있으므로 첫 번째 접근 방향에 동참하기를 꺼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두 

번째 접근 방향은 전자상거래 자유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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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참여하는 WTO 회원국 숫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WTO 

차기 각료회의를 통하여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정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면 일단 참여국 간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협상 이슈들을 조기 수확

의 관점에서 적시하고 각료회의 이후 협상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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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국간 협정의 활용

가. 복수국간 협정의 논의 현황

WTO는 1995년 설립 이후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의 타결 등 일부 분야에서 성과를 얻기는 하였다. 하지만 WTO는 다자간 규범

에 관한 협상에서는 많은 진전을 보이지는 못했다. 다자간 규범에 관한 합의는 

WTO보다는 심화된 복수간 무역협정(deep Preferential Agreement)의 협

상 과정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요 신흥 경제국이 참여할 의사가 없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PTA는 국내 정책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다루는 데 

는 본질적인 제약이 있다. 지난 10년 동안 경쟁 왜곡적 무역 조치가 꾸준히 증

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조치의 파급효과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이 WTO 규율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WTO 차원에서 기존 다자간 규칙을 재협상할 수 없거나 새로운 무역환경을 규

율할 수 있는 신규 다자간 규칙에 관한 협상의 어려움은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

역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실패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개

발을 하기 위해 무역정책을 사용하려는 협력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컨센서스

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WTO가 새로운 협정의 타결을 어렵게 만든 요소이다. 

따라서 2017년 12월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 투자 원활화 및 미소·중소기업의 무역기회 활용역량 

강화 조치(e-commerce, domestic regulation of services, investment 

facilitation, and measures to enhance the ability of micro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MSMEs) to utilize the trade opportunities)를 

포괄하는 4개의 ‘공동성명 이니셔티브(JSI: Joint Statement Initiatives)’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복수국간 협상으로의 전환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자유

화할 필요 없이 특정 이슈에만 적용되는 국가 간 협력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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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국가에 심층 PTA 협상이라는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164개 WTO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도 협력할 기회를 창출하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복수국간 협상 방식은 GATT 체제 내에서도 많은 분야에

서 이루어졌으며 협상 결과가 WTO 협정문에 포함된 바도 있다. 

각각의 JSI에는 다양한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전자상거래 

하나에만 참여하고 있으나 중국과 EU는 4개 모두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개별 

WTO 회원국이 각각의 JSI에 참여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결과는 모든 WTO 회

원국에게 열려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JSI에는 80개 이상의 WTO 회원국이 참여하며 대부분은 

중소득 및 고소득 국가인데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및 데이터 현지화 요구사항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무역 제한 정책과 전자서명, 전자 인보이스 발행, 국가 간 

거래에 대한 전자 지불 촉진, 소비자 보호에 대한 협력과 같은 디지털 무역 촉

진에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 관련 논의에는 60개 이상의 WTO 회원국이 참여

하는데 규제 내용이 아닌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승인 및 인증(라이선스, 자격 

및 기술 표준)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다. 주요 내용은 문의 포인트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한 모범 사례 기간 설정, 

서비스 제공자의 전자 신청 수락, 객관적인 기준의 사용, 국가 승인 기관의 독

립성 및 공정성 보장 등과 같은 국내규제의 무역 방해 효과를 줄이는 것이다.

MSME 및 투자 원활화와 관련된 JSI는 특정 기존 WTO 협정에 얽매이지 않

는다는 점에서 다른 두 JSI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에 관한 비공식 

작업반에는 90개 WTO 회원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목표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효

과에 대한 권장 사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참여하는 WTO 회원국이 자발적

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투자 원활화에 대한 회담은 2017년 부

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약 70개 WTO 회원국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2020년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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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0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자유화, 외국인 투

자자 보호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관련된 조치는 의제에서 제외되어 있으

며 단지 투자 원활화에 관해서만 논의되고 있다.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투자가 

포함되는데 투자 관련 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행정 절차 간소화,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정보 공유와 같은 ‘우수한 규제 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s)’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WTO 외부에서도 여러 국가가 무역 관련 문제와 비무역 정책을 다루기 위해 

PTA와 구별되는 복수국간 협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예로는 칠레, 뉴질

랜드 및 싱가포르 간의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싱가포르·호주 디지털 경제협정(Digital Economy Agreement), 

미·일 디지털 통상협정(Japan-US Agreement on Digital Trade),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에 관한 싱가포르와 한국 간의 협상 등이 있다. 또한,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피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가 기후변화, 무역 및 지속가

능성에 관한 복수국간 협정(ACCT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Trade and Sustainability)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디

지털 협정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on Trans-Pacific Partnership) 및 양자간 PTA의 전자상거래 

챕터에 포함되어 있다.

나. 복수국간 협정의 특징 및 활용방안

위에서 살펴본 복수국간 이니셔티브는 특정 이슈나 소수의 정책 문제만 결

합하여 협상하며 시장접근 장벽의 자유화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

적인 무역협정과 차이가 있다. 또한 심층적 PTA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국내

규제, 지식재산권, 외국인투자, 상품 및 생산요소시장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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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 이외에도 WTO는 분야나 이슈별로 회원국들의 복수국간 협력을 도모

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는데, WTO Article II.3에 의한 정부조달협정과 

같은 협력이나 실질적 다수협정(CMA: Critical Mass Agreement)에 의한 협

력이 그것이다. 물론 CMA가 성공적이려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품목 

수가 충분하여야 하고 참여국 역시 다수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보기술협정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이나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 

Goods Agreement)의 경우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협력의 혜택은 모든 WTO 회원국에 무차별적으로 또는 조건부로 적용

될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OECD 및 APEC과 같은 포럼에서 모범적인 규제 관

행을 정의하고 이를 채택하기 위한 협력을 들 수 있다. 이런 분야는 다른 국가

가 그렇게 하는지와 관계없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무조건적인 MFN 기반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JSI 참여국들은 어떠한 형태의 협력방식을 택할지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 JSI는 개방적 복수국간 협정(OPA: Open Plurilateral Agreement)으

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WTO가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고 차별 없

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JSI 협상은 명시적으로 OPA 

협상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MSME 이니셔티브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국이 서명한 장관 선언문에 구현될 최선의 노력에 관한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 국내규제에 

대한 JSI는 기존 WTO 협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협상 결과는 별도 협정과 달리 

참가 WTO 회원국의 기존 양허 일정에 포함될 수 있다. 

OPA는 일반적인 무역협정과는 차이가 있다. 첫째, OPA는 일반적으로 새로

운 국가의 가입이 금지된 PTA와 달리 회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국가의 

참여가 가능하다. 둘째, OPA가 규제의 이질성으로 발생하는 무역 비용을 다루

는 한 추가적 양허의 부담이 없다. 셋째, OPA는 특정 영역만을 다루기 때문에 

더 좁고 제한된 약정만을 포함하게 된다. 넷째, OPA의 이행은 다른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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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기능이 아닌 기존 규제 정책과 그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검토와 상

황 변화에 대한 잠재적 적응에 공동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여러 이슈 간 조정(trade off)은 협상을 진전시킬 수도 있지만, DDA 

실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는 전체 협상의 파국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

서 OPA의 분리성은 해당 분야의 협상 타결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PA는 현재의 WTO 협정을 좀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방식으로 업데이트하

고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역원활화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타결 경험

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공동의 이해관계와 관심 사항이 있는 국제기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TFA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UNCTAD, ITC, OECD, 세계

은행 및 미주개발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의 협력으로 달성될 수 있었

다. TFA에 언급된 많은 규제 표준은 관련 국제 표준 설정 기관, 특히 WCO에

서 설정되었다. WTO는 규제 표준의 실질에 대해 논의하기에 적절한 기관이 

아니며 표준을 설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무역을 촉진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국

제 규제 협력 및 표준화 노력은 WTO 외부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는 디지털 경제 규제와 같이 새로운 WTO 협정 또는 OPA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국제기구의 역할은 개별 JSI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전자상거래 및 국내 

서비스 규제는 WTO의 오랜 논의를 기반으로 하며, 두 경우 모두 미국서비스

산업연합(US Coalition of Service Industries)이나 유럽서비스포럼(European 

Services Forum)과 같은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로도 논의

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은 많은 APEC 회원국 정부와 EU의 핵심 논의

사항이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JSI는 2020년 말에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같은 

최근 타결된 PTA의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조항을 협상하면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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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RCEP은 ASEAN 10개국과 호주, 중국, 일본, 뉴질

랜드 및 한국, 중국이 서명국이기 때문에 JSI 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지만, 많은 OECD 회원국이 RCEP에 구현된 것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앞서 언급한 디지털 파트너십 협상에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최근 경험

에 따르면 규제 목표가 매우 유사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복수국간 디지털 무역

협정 협상의 선호도와 실행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태

평양 지역에서 다양한 디지털 무역협정이 등장하는 이유는 모든 국가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분모 조항을 설정하고 모든 OPA 회원이 채택할 필요가 없고 정기적인 상

호 작용을 장려하는 모듈을 통합한 유연한 디지털 거래 OPA를 만들 수 있다면 

여기에 JSI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투자 촉진과 중소기업에 관한 JSI는 G20 무역투자실무그룹(TIWG: G20 

Trade and Investment Working Group)을 통한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의 

공동 참여를 통해 WTO 의제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TIWG에 참여하는 대부분 

국제기구의 초점은 좋은 국내 관행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MSME의 경우 비공식 작업그룹은 주로 정부와 국제기구, 특히 국제무역센

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가 주도하고 있다. 논의의 초점이 자발

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한 모범 사례 조치에 있

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임승차 우려가 없으며 교차 문제 연결 또는 적용 범위

의 문제도 없다. 작업반은 2020년 말까지 국제무역에 소규모 기업의 참여를 촉

진하기 위한 여섯 가지 권고 사항 및 선언문 패키지를 완성했다. 자발적이지만 

장관 선언을 넘어 중소기업에 대한 OPA를 만드는 것은 상설 연락 포인트를 설

정하고 심의 및 권장 사항 채택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플랫폼, 경험 공

유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조정과 같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복수국간 이니셔티브는 컨센서스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수단을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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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잠재적 우려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복수국간 협정이 비

회원국을 차별하지 않더라도 협정에서 모범 사례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비회원

국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그들이 나중에 참여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또한 자국의 회사가 일부 WTO 회원국들이 채택한 규제 정책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국가가 OPA 협상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규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능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부 정부는 제안된 규칙 적용에 따른 이익이 어

느 정도인지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것은 모든 OPA가 그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국가의 표준, 규정 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요소를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복수국간 협정은 가입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완전히 공개되고, 투명

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국제 및 부문별 조직의 참여를 독려

하는 것은 비회원의 잠재적 우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요

한 것은 제도적 역량이 부족하여 참여에 관심이 있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국

가를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복수국간 협정 회원국이 적

용하기로 약속한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수립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이다. 이와 더불어 다자주의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복수국간 협정에 

대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도 비회원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OPA의 해당 내용을 WTO 협정을 수정하여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자무역체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센서스 도출 측면에서 어려울 것이

다. 따라서 현실적 접근방식은 공통 참조 문서(Common Reference Paper)

를 각각의 협상 과정에 있는 새로운 OPA에 통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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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에 대한 참조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와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47)

1. OPA 회원 자격의 자발성. 비참여 WTO 회원국이 추후에 가입 압력을 받

지 않는다는 조항

2. OPA는 비회원국에까지 혜택이 확대되는 무차별 기반으로 구현되어야 한

다는 조항

3. OPA가 처음 합의되었을 때 가입하지 않은 WTO 회원국이 추후에 가입

하려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가입을 위해 따라야 할 요구사항 및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

4. 시간 경과에 따라 서명자가 채택한 실질적인 규율의 변경에 따라 조정된, 

기존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보다 더 엄격한 조건으로 OPA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

5. 가입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에 대해 가입 요청 국가에 이유를 제공할 의무

6. 협정의 실질적인 규정의 적용에서 회원국의 전제조건을 충족할 수는 없지

만 이를 원하는 WTO 회원국에 대한 OPA 회원국의 지원 약속

7. OPA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역량 구축의 경우 단계적 준수 일정의 수립

8. 비회원국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도록 보장하는 

조항.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a) OPA가 적용되는 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WTO 요건 준수

(GATT 제X조에 따름)

b) OPA 회원국의 협정 이행에 관한 간단하고 강력한 통보의무

c) 협약에 관한 지속적인 대화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메커니즘을 포

함하여 비서명국도 확인이 가능한 OPA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의 창설

d) OPA의 활동에 대한 WTO 총회 연례 보고

e) 무역 시스템의 발전에 대한 사무총장의 연례 모니터링 보고서의 일부로 무역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OPA 이행의 영향을 평가하는 WTO 사무국의 권한

47)더 자세한 내용은 Schneider·Petsinger(20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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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존 OPA가 전술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 OPA 비회

원국을 위한 협의 및 갈등 해결 절차

10. OPA가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의존할 것인

지와 중재인 선정에 적용할 심사 기준 및 기준을 명시하는 조항

복수국간 협정은 무역체제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는 GATT의 핵심 요소

였으며, 비슷한 생각을 하는 회원국들이 서명국에만 적용되는 규칙에 동의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WTO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도쿄 

라운드에서 논의되었던 이슈는 다자간 협정으로 WTO에 통합되어 서명하지 

않은 많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되기로 결정되었

다. 이는 WTO 가입의 패키지 딜 일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이

러한 연계 전략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다양한 다자간 협정에서 협상된 내

용을 모든 GATT 체약 당사국이 이행하도록 유도 또는 강제하기 위해 추진 되

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미래에 강제로 협정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많은 개발도상국에 주게 되어 컨센서스 방식을 활용하여 새로

운 문제에 대한 논의에 반대하는 이유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PTA 협상의 진전

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복수국간 협정이 걸림돌이 아니라 합의를 

이루는 수단이었던 GATT 당시 관행으로 회귀한다면 복잡하고 융통성 없는 무

역협정의 필요성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정책 영역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

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JSI의 주제들 대부분은 그동

안의 조정 실패 또는 좋은 규제 관행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이 있으며 협

력과 정책 조정으로 상당한 잠재적 이득이 있는 영역이다.

JSI를 협정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면 새로운 규범제정에 관심이 있는 WTO 

회원국들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

론 복수국간 협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WTO 회원국

이 무역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협정을 협상하는 데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하

나의 해결책이 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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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과 중국의 주장을 고려한 개혁방안의 마련

1995년 출범 이후 다자간 규칙에 기반을 둔 글로벌 무역체제의 초석이 되어

온 WTO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무역자

유화 및 새로운 규칙을 수립하기 위한 협상 포럼 제공, 무역정책 모니터링, 164

개 회원 간의 분쟁해결 등 조직의 세 가지 기능 모두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

황이다. 따라서 WTO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세 기능 모든 분야를 포

괄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WTO 상소기구와 분쟁해결시

스템의 위기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2019년 

12월 미국의 상소위원 임명 금지 조치로 상소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상소

위원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상소기구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끝내려면 미국이 제기하는 절차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WTO 회원국이 공유하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체계적인 문제를 반

영하고 있다.

WTO의 분쟁해결기능의 위기는 협상 기능의 붕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다. WTO 출범 이후 지난 25년 동안 세계무역 환경은 크게 바뀌었지만, WTO 

규범은 이에 맞추어 개선되지 못하였다. WTO를 현대화하고 활력을 확보하려

면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새로운 무역 관련 주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WTO 회원국은 국유기업과 산업보조금을 

더 잘 처리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중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국가에서 더 많은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

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더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무역

정책과 환경 지속가능성의 더 나은 조정도 필요하다.

한편 회원국들은 현재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으로 지정해 ‘특별하고 차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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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받을 수 있는데, WTO에 선

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개혁을 위한 작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WTO 회원국은 또한 통보 및 투명

성 요건 준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부분 회원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혁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21세기 무역을 위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하고 있다. 물론 미국과 EU는 중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

에 많은 우려를 공유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진영 간에 차이가 있다. 가장 큰 불일치 영역은 상소기구를 개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미국과 EU가 쌍무적으로 협력할 수 없다면 WTO 개혁은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WTO 개혁이 진전을 이루려면 주요 교역상대국이 

논의에 포함되어야 하며, 세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다자간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의 중심에 있는 WTO의 개혁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WTO의 현대화를 더욱 시급

한 과제로 만들었다. WTO는 현재 164개 회원국이 있으며 국제무역의 98%가 

WTO 회원국 간에 발생하고 있다. 

WTO 체제의 규범과 구조는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의 합

의로 형성되었다.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는 1948년 발효된 관세 및 무역에 관

한 일반협정(GATT)의 23개 최초 서명국 중 하나였다. 미국과 유럽 국가의 리

더십과 두 진영 간의 대타협 역시 GATT를 계승하고 포괄하는 공식 기구로 

1995년에 창설된 WTO 설립의 핵심 요소였다. 미국은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

는 분쟁해결시스템의 구축을 주도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WTO의 분쟁해결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가 된 반면, EU는 미국이 무역일방주의와 보호무

역주의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WTO의 기능과 유용성에 대해 계속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

만, 미국 행정부는 WTO의 가치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으며 WTO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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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으로 남아 있다. 이는 EU와 다자간 무역체제의 다른 지지자들에게 WTO

를 유지하고 개혁하는 데 미국을 참여시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 WTO 탈퇴를 거듭 위협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에는 몇 가지 법적·정치적·경제적 제약이 있다. 특히 WTO 탈퇴 

결의안은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48)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압력 또한 미국이 WTO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없는 다른 WTO 회원국은 더 이상 미국에 소

위 ‘최혜국(MFN)’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관세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WTO 탈퇴의 경제적 결과는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WTO에서 탈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가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계속 차단함으로써 WTO를 훼손하는 것은 WTO에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11월 WTO의 연간 예산 통과를 

거부하겠다고 위협하였는데(미국은 2019년 전체 예산의 약 11.6%를 출연하

는 최대 기여자임) WTO 회원국은 미국 요구에 굴복하여 상소기구 예산을 제

한하기로 동의한 바도 있다. 미국은 WTO 정부조달협정 탈퇴도 검토하고 있

다. 그것은 WTO 자체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공 조달 시

장에 대한 외국의 접근을 억제함으로써 미국 경제와 잠재적 공급자 경제 모두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가 초과하지 않기로 합의

한 관세 수준인 이른바 ‘양허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도 있다.

미국은 WTO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WTO

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

질적인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WTO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무역 규칙을 협상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미국은 통보의무 준수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48) 2020년 5월 조시 하울리(Josh Hawley) 상원의원(미주리주 공화당)은 상원에서 미국의 WTO 탈퇴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하원에서 피터 도파지오(Peter DeFazio, 오리건주, 민주당)와 프랭크 팔원(Frank Palone, 뉴저지주, 

민주당)도 WTO 탈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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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최초의 WTO 회원국 중 하나였다. 2019년 1월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니셔티브에 관해 76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WTO 협상을 주도적으로 

출범시킨 바도 있다.49) 더욱이 미국은 수산보조금 관련 규율 협상을 WTO가 

협상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중요한 기회로 보

아 지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WTO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므

로 미국의 WTO 비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다른 주요 회원국의 동의를 구

할 수 있다면 WTO를 개혁할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WTO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회원국 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다. WTO 상소기구의 현재 위기는 이러한 역할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상소

기구는 WTO 회원국 간 분쟁에 대해 패널이 발행한 보고서에 대한 상소를 심

리하는 상소위원 7명으로 구성된 상설 기구이다. 각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는 4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여름부터 여러 상소기구 위원

의 임명을 차단하고 임명된 위원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2019년 12

월 11일 상소기구는 새로운 상소를 심리하는 데 필요한 3명의 위원 정족수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사실상 상소기구의 작업을 중단시켰다. 한때 상소

기구 창설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했던 미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특

기할 만한 사안이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의 마비가 WTO나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무역체제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

다. 아직도 WTO 분쟁해결의 패널단계는 계속 작동하고 있으며 상소기구가 작

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WTO 분쟁 당사자는 패널의 보고에 대해 상소할 수 있

다. 하지만 상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은 규범에 

기반한 분쟁해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기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패널단계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방적으로 보복할 가

49) 성공적인 결과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WTO의 능력(demonstrate the WTO’s ability to 

respond to transformations in the global economy)’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World Trade 

Organization(2018),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 Initia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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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로써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무역 관계의 기초로 당

사자 간의 권력 역학이 규칙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WTO 분쟁해결제도를 가장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에서 2019년 사이에 미국은 전체 

WTO 분쟁 593건 중 124건에서 제소국이었다(EU 104건). 미국과 EU는 또한 

1995년에서 2019년 사이에 WTO 피소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인데 미국이 

155건, EU가 86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WTO 소송에서 대부분 패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는 미국이 피소된 분쟁의 약 86%에서 적어도 하나의 위반이 발견되었다고 판

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제소한 사건의 약 91%에서 적어도 하

나의 주장에서 승소하였다.

제소자로서 높은 승률과 피소자로서 낮은 승률의 패턴은 다른 WTO 회원국

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WTO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비용

과 시간이 많이 소용되기 때문에 회원국이 정당한 주장이 있다고 믿는 경우에

만 제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작된 모든 분쟁이 패널단계에 도

달하는 것은 아니며 WTO 회원국 간의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

우가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WTO 패널 판결의 약 3분의 2가 상소되었는

데, 이로써 WTO 창설 당시 상소가 많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정확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미국이 WTO 분쟁해결에서 제도적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가

정한다면, EU와 같이 분쟁해결제도를 자주 이용하는 다른 국가의 반응에 비해 

미국이 분쟁해결기구에 불만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다. 미국과 EU가 제소한 사례의 수와 피소된 사례의 수를 비교할 때 차이를 발

견할 수 있다. 미국은 제소된 것보다 더 많은 피소를 당하였고 EU는 피소 건수

보다 제소 건수가 더 많다. 사례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는데 미국에 대한 분쟁의 

약 2/3(110건)가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또는 상계조치와 같은 무역구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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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있다. 그러나 EU의 경우 무역구제와 관련된 소송은 절반도 채 되지 않

았다. 따라서 아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무역구제 사례는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서 핵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WTO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트럼프 행정부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2011

년 오바마 행정부는 상소기구의 사법적 독립에 대해 미국이 우려한다는 첫 신

호로 미국 측 상소기구 위원인 제니퍼 힐만의 연임을 차단하였고 2016년 5월 

상소기구의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련의 결정에서 ‘추상적 논의

(abstract discussions)’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국 측 상소기구 위원인 장승

화의 연임을 차단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 제기는 절차적인 것

부터 실질적인 영역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다음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정

리할 수 있다.50) 

이러한 불만으로 미국은 WTO 상소기구가 권한을 초과하고 있다고 판단하

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상소기구가 WTO 회원국들이 합의한 분쟁 해결제

도와 규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의 여러 우려 사항 중 많은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도 한 것이어서 미국 이외의 다른 회원국도 같

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상소기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책이 제안되었고 조치가 취

해지고 있다. 다양한 구성과 접근방식으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것은 상소기구 

위기를 많은 회원국이 중요한 문제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문제가 해

결된다면 WTO 개혁 노력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U는 WTO의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고와 논의를 발전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9월, EU는 광범위한 WTO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WTO 분쟁해결시스템의 교착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제

안을 요약한 구상서(concept paper)51)를 제시하였다. 또한 2018년 말, EU 

50) 자세한 내용은 III.1. (2) 참고

51) European Commission(2018. 9. 18), “European Commission presents comprehensive approach 

for the modernis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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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11개 WTO 회원국(호주, 캐나다, 중국, 아이슬란드, 인도, 멕시코, 뉴

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한국과 스위스)은 상소기구 기능의 발전방안에 대

한 제안서52)를 제시하였다.

EU는 또한 WTO의 다른 회원국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EU, 미국, 일본이 제3국(중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의 무역 왜곡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3자 논의는 WTO 개혁 노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 2018년 EU와 중국은 WTO 개혁을 위한 공동 작업반을 구성했다. 이러한 

논의는 WTO 상소기구 위기를 해결하는 데 집중되었다. EU가 중국의 무역 관

행 및 정책에 관한 공통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및 일본과 협력하는 동시

에 WTO 개혁에 대해 중국과 협력하려고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EU는 또한 상향식 WTO 개혁을 추구하는 작지만 매우 다양한 WTO 회원국 

그룹으로 구성된 캐나다 주도의 ‘오타와 그룹(미국과 중국은 참여하지 않음)’의 

일원이기도 하다.

WTO 일반이사회는 2018년 12월 상소기구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비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2019년 10월 이 그룹의 의장(facilitator)인 데이비

드 워커(David Walker) 뉴질랜드 대사는 동 그룹의 의견수렴을 모은 일련의 

제안에 관한 보고서53)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우려 사항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이 제안 중 일부를 비판하며 

확인된 문제를 단순히 미봉책으로 덮어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한 바 있다.

이러한 WTO 상소기구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중순부터 상소기구의 운영 중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EU는 다자간 임시상소 중재약정(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52) European Commission(2018. 11. 26), “WTO reform: EU proposes way forward on the 

functioning of the Appellate Bod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30).

53)World Trade Organization(2019. 10. 5.), “Informal Process on Matters Related to the Functioning 

of the Appellate Body–Report by the Facilitator H.E. Dr. David Walker(New Zealand)”,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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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려고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2019년 7월에 EU와 캐나다는 그러한 

협정 중 첫 번째 협정을 타결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EU와 노르웨이 간의 협

정이 체결되었다.

상소기구의 활동이 중단된 후 EU와 18개 WTO 회원국은 2020년 4월 30일

에 발효된 ‘다자간 잠정적 항소 중재 협정(MPIA: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을 설립하였다. 이 메커니즘은 참여하는 WTO 회

원국 간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시스템이다. 이 메커니

즘에 따라 당사자는 WTO 중재 규칙(분쟁해결에 관한 양해 25조)을 사용하여 

상소기구가 다시 작동할 때까지 상소기구 기능의 실질적·절차적 측면을 수행

한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WTO 사건의 70% 이상이 미

국과 관련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대부분 분쟁은 미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이 시스템은 상소 범위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

이 이는 미국이 사실상 ‘무임승차자’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다른 WTO 회원국

은 구속력이 있는 2단계 분쟁해결시스템을 따르지만 미국은 이 시스템의 적용

을 받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또한 

상소기구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위험도 초래한다. 미국이 다른 WTO 

회원국의 잠정 상소제도의 혜택을 계속 누리는 한 미국은 상소위원 지명 절차 

차단을 중단할 가능성은 적어지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체제가 유지될 경우 규칙 

기반의 국제무역체제가 파편화될 수 있다.

MPIA 이외의 다른 잠정적 해결책에는 패널 결정을 수락하고 상소할 권리를 

포기하는 WTO 회원국 간의 합의가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2019년 3월 진행 중인 분쟁과 관련하여 상소기구가 패널 결정에 항소하지 않

을 것이라는 데 합의하였다.

일부에서는 WTO 회원국이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 임명에 대해 투표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합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합법성에 관계없이 이러한 결정은 실행 가능한 임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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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및 기타 많은 WTO 회원국)을 더욱더 상소기구 개혁논의에서 제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WTO 상소기구와 분쟁해결시스템이 직면한 위기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려면 

미국의 절차적·실질적 우려가 모두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절차상 문제는 기

술적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어 정치적 해결책이 필요한 본질적 문제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상소기구 개혁을 위한 또 다른 제안은 가장 논란이 많은 반덤핑 및 상계조치

와 같은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상소기구 결정에 관한 미국의 불만에 기반을 두

고 있는데 무역구제 결정에 대한 상소만 심리하는 특별 상소기구를 만들 것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상소기구가 다시 작동하도록 하는 데 개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WTO의 근본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WTO 위기의 근원에는 

WTO의 협상 또는 규칙 제정 기능의 부실화가 있다. 도하라운드의 실패는 

WTO 회원국들이 기존 무역 규칙을 개선하는 것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WTO 설립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규

칙의 합의 역시 어렵게 하였다. 특히 기존의 WTO 규범은 중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을 다루는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으며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디지

털 무역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규범에 대한 협상 실패는 

WTO 패널과 상소기구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상소기구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WTO의 규칙 제정 기능과 분쟁해결기능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내는 것이다. 분쟁해결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WTO 회

원국은 다시 협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 상소위원 지명 차단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대신 WTO 권한하에 있는 규범제정 측면이나 일부 

제도적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욱 개혁의 속도를 높

일 수 있다.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최종 목표는 1995년 WTO 창설 당시의 상태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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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소기구의 정지는 본질적으로 패널 결정이 

자동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WTO 이전의 GATT 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아직 미국은 WTO 상소기구를 개혁하기 위한 구

체적인 제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불만 사항의   전부 또는 대부

분이 해결되더라도 상소기구의 기능을 재개할 것이라는 명확한 표시도 하지 않

고 있다. 다만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이나 연임을 막

는 미국의 전략에 동의하는 국가는 없을뿐더러 미국 역시 WTO의 파국을 원하

지는 않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우려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상소

위원의 임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코로나19의 의미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와 세계무역의 붕괴, 세계 최대 경제국 간의 

지정학적·경제적 긴장 지속은 WTO 개혁에 대한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무역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뿐만 

아니라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미래에 좀 더 탄력 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이미 많은 어

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WTO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

아야 한다. 팬데믹의 원인에 대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무역 분야에서

도 미·중 간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WTO 분쟁해결체제를 활성화하고 협

상의 장으로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팬데믹은 디지털 경제 전환과 같이 WTO 회원국들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처리하는 데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한 기존 변화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또한 무역정책 및 관련 분야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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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첫째, 백신 개발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제도가 공중 보건 위

기를 처리하고 모든 신약의 저렴한 이용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코로나19의 경제적 차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보

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무역구제 수단을 중심으로 한 WTO 분쟁의 

대규모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대부분 보조금은 단기적인 

재정 부양에 더 가깝고 WTO 규범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약되는 산업정책 차원

의 보조금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보조금을 서로 다

른 시기에 비대칭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어 남아 있는 보조금을 무역 왜곡으

로 간주함에 따라 무역분쟁의 범람을 야기할 수 있다. 만약 WTO 회원국이 이

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일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로써 발생하는 추가적

인 마찰은 WTO 개혁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현상은 글

로벌 가치사슬을 재고하고 잠재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생각하도록 한

다. 많은 나라가 국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예: 반도체산

업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산업보조금을 저지하려는 

노력은 점점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WTO 개혁 시나리

오가 더 낙관적일지 비관적일지 장담하기는 이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WTO 개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무역 제한이 관심을 끌었지만 실제로 도입된 대부분 조치는 

무역을 촉진하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

를 인하하거나 철폐하였고 중요 물품에 대한 신속한 세관 검사도 추진되었다. 

WTO는 팬데믹에 집단적이고 일관된 무역정책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안을 조

정하고 공유하려 포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 회원국은 의료용품에 대한 다

자간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4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에 필수적인 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출제한을 하지 않기로 합

의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개방적 복수국’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캐나다 주도의 ‘오타와 그룹’이 코로나19 무역 대응을 위한 우선순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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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목록을 제시하고 WTO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위기는 WTO의 164개 회원국이 조직을 현대화하고 야심찬 개혁 

의제에 동의하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2020년 

6월 개최될 계획이었다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11월 30일 개최가 변경되

었던 제12차 WTO 각료회의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창궐로 일부 회원국이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협상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기

한 연기되었다. 이는 단기적으로 수산보조금과 같은 문제를 진전시킬 기회를 

놓치는 것이지만, 추후 개최될 회의를 가장 논쟁적인 문제에 대한 돌파구로 만

들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WTO 상소기

구의 위기를 포함한 문제들에 대해 진행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더 많아지고, 

2021년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역시 WTO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WTO 개혁에 대한 전망은 다음 회

의 때 더 긍정적일 수 있다.

4. WTO 협상 기능의 강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WTO의 분쟁해결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WTO의 협상 기능을 둘러싼 교착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마지막으로 성공한 라운드는 우루과이라운드(1986~94)이며, 이는 

1995년 WTO 창설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이후 WTO 회원국은 포괄적인 다

자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WTO를 진정으로 개혁하려면 세계경제력의 

변화와 기술 변화를 반영하도록 무역규범을 현대화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의 

무역장벽은 관세를 벗어나 점점 더 규제와 표준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 WTO 규범에 기반한 체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다자협상, 

양자/지역협상, 복수국간 협상 등 다양한 협상 접근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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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은 결렬되었고 협상을 재개하려는 다양한 시도 역시 실패하였으나 

광범위한 도하개발의제의 일부분은 개별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2013년 발리 WTO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국경을 넘는 상품의 이

동, 반출 및 통관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협정(TFA)을 체결

했다. WTO 창설 이후 최초의 다자협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TFA는 WTO 회원

국 2/3가 비준해 2017년 발효되었다. 이는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자간 협

상이 타결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은 매우 복잡하고 완료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는 WTO가 ‘일괄수락

(Single Undertaking)’ 원칙, 즉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합의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컨센서스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주요 이점은 모든 구성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일괄수락’ 원칙을 통해 잠재적으로 서로 다른 문제에 대

한 당사자 간의 조정(trade-off)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GATT하의 다자간 무역협상도 오랜 시간이 걸린 바 있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분야에 대해 합의한다고 하여도 이는 더 많은 논쟁 여지가 있는 문제를 

남기며 협상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 연속적인 협상 라운드를 완료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협상 당사자 수의 증가도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WTO가 컨센서스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일괄수락’ 원칙과 같은 일부 협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일

부 이슈들은 여전히 다자간 협상의 초점이며 제12차 WTO 각료회의54)까지 합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WTO 회원국은 농업 무역 개혁을 

계속 협상하고 있으며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율 협상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54)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MC12는 수차례 연기되다가 2021년 

11월 30일∼12월 3일 개최될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새로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의 확대로 2021년 12월 현재 

무기한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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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국가들은 점점 더 양자간 또는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모든 WTO 회원국은 최소한 하나

의 양자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역사적으로 다

자간 무역자유화를 진전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음에도 WTO 외부에서 이러

한 협정의 확산을 주도해 왔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대다수 무역 상대국과 

WTO 양허 조건으로 무역을 하고 있다. 미국 무역의 약 65%는 자유무역협정

이 없는 국가/지역과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EU, 중국, 일본과 같은 미국의 가

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포함된다(미국은 중국, 일본과는 최근 제한된 협정을 

타결하였다).  

미국에 비해 EU는 최근 몇 년 동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훨씬 더 적극

적이었다. 그러나 EU 무역의 약 69%는 EU와 기존 자유무역협정이 없는 파트

너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은 표면상 WTO의 최혜

국대우(MFN)와 원칙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으나 GATT 24조 등에 의해 허용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양자간 및 지역적 합의가 다자무역체제의 디딤돌인

지 걸림돌인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지역무역협정을 협상하는 

것은 다른 당사자들이 다자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에서,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이 다자 규칙이 적용되지 않

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면 규제 불일치 위험이 증가하고, 양자 및 지역무역

협정의 확산은 소위 ‘스파게티 볼 효과’로 이어져 교차 및/또는 상충되는 협정

의 다양성이 무역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무역전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자체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WTO 

분쟁해결시스템과 경쟁할 위험도 있다. 물론 국가별 협상력의 차이로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선호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

정부는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협상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양자협상을 강력

히 선호해 왔다. 이는 WTO의 미래에 또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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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통보 절차

를 강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WTO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에 대한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나중에 더 많은 국가에 모든 

합의가 이루어지고 규칙이 다자간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세 번째 단계는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개혁하고 상소기구 

위기를 종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운영되는 분쟁해결 메커니즘보다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포괄적인 다자간 협상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 

WTO 회원국 일부가 참여하고 종종 특정 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복수국간 협상

이 활성화되고 있다. 제한된 수의 자발적인 참여자들과 특정 문제에 대해서만 

협상함으로써 복수국간 협상은 다자간 협상보다 더 빨리 합의를 도출할 수 있

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다자간 협정은 규칙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길을 열 수 있다.

그러나 복수국간 합의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분열을 극복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수국간 협상은 선진국들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개도국의 참여

가 필요하다.

복수국간 협정의 설계방식에 따라 참가자와 비참가자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

가 발생한다. WTO 회원국 간에 복수국간 협정을 협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무조건적인 MFN 대우를 부여하는 개방형 복수국 협정이다. 이는 

협정의 혜택이 MFN 기준에 따라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비참가자가 해당 무역자유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에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임승차를 방지하려면 

참가자 수가 임계수치(critical mass)에 도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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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적용되는 부문 또는 제품이 세계무역의 90%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

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상품협정(EGA)에 대한 협상에서 46개 WTO 회원국이 

다수의 환경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모색했지만, 참여국이었던 중국이 

특정 민감품목 무역의 전면적 자유화와 무임승차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고, 이

러한 요인들이 결국 EGA 협상 실패로 이어진 바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협상에

서 인도가 회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은 거대 신흥 경제국을 포함하

지 않는 무역협정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복수국간 협정을 협상하는 두 번째 방법은 ‘클럽 접근법’을 통해 참가자가 혜

택을 모든 WTO 회원국이 아닌 참가국에만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협정을 복수국간 ‘조건부(conditional) MFN’이라고 한다. 조건부 MFN은 서

명국과 비서명국 간 다른 약정으로 적용되는 거래 규칙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정책 단편화의 위험이 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 WTO 체제 외

부에서 일부 복수국간 이니셔티브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EU와 미국

을 포함한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70%를 차지하는 23개 WTO 회원국 간에 서

비스 무역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협상이 2013년에 시작

되었다. TiSA는 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을 기반으로 하

며 이론상 다른 WTO 회원국에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참여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중국이 협상 참여를 요청했지만, 협상 참여국들이 정치적 

만장일치로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브라질, 인

도, 남아프리카공화국도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TiSA는 미래에 다자간 협정

으로 발전되고 좀 더 광범위한 WTO 협정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6년 11월부터 협상이 정지되어 있다. 미국 행정부는 EGA 및 TiSA 협상의 

미래에 대해 공식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두 협상에서 모

두 탈퇴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국이 재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은 전자상거래협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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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확실시되는 분야의 협상에는 적

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U는 WTO에서 ‘유연한 다자주의’를 요구해 왔다. 가능한 한 완전한 다자

간 협상을 지원하는 한편, 다자간 합의가 불가능한 분야에서는 공개적인 복수

국간 협정을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과 EU의 상황을 고려하면 중단기적으로는 복수국간 협정에 관

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전자상거래협상은 WTO가 특정 이

슈를 다룰 수 있는 포럼을 더 많이 제공하며 적어도 초기에는 유사한 목표를 갖

고 있고 무역 규칙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

력을 수용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규칙을 만드는 

것은 WTO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투자와 같은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 복수

국간 협정이 나중에 회원국을 확대할 수 있는 개방적인 방식으로 구성되는 한, 

다자간 협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를 전반적

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WTO 거버넌스에 대한 일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도

전은 컨센서스 및 일괄수락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양자간, 지역무역협정이나 

복수국간 협정을 향한 움직임은 이러한 도전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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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명성 및 통보의무와 개도국 지위 문제의 해결

미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은 투명성 및 통보와 개발도상국 지위의 두 가

지 제도적 문제와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했다. 무역협상 및 분쟁해결을 위한 포

럼을 제공하는 것 외에 WTO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협정을 모니터링하고 이

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WTO 협정에는 투명성 및 통보 요건이 포함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은 준수되지 않고 있고 통보가 되더라도 시한을 지키

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많은 회원국이 자국의 보조금을 통보하지 않는 것은 수년 

동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규정 준수 부족은 규범에 기반한 국

제무역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또한 기존규정 준수에 대한 불확

실성이 있을 때 새로운 규정과 원칙에 동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향후 협상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처음으로 투명성 강

화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다. 2018년 11월에 미국은 4개의 다른 WTO 회원국

(EU 포함)과 함께 투명성 강화 및 통지 요건 강화에 관한 개선되고 더 포괄적인 

제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제안에는 규정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통보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WTO 회원국이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장려한다.

- WTO 회원국의 비준수 내용을 밝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도

입되어야 한다. 위반 당사자가 지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는 것부터 

WTO의 비활동 회원국(inactive member)으로 지정되는 것에까지 다양

한 통보 지연 기간에 따른 제재를 도입한다.

- 회원국은 역통보(counter-notifications), 즉 다른 WTO 회원국 통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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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제안은 개발도상국이 투명성과 통보 요건을 충족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하지만, 수용 능력 제약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보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느슨한 투명성 및 통보 요건 준수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미국 등 일부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은 이들이 WTO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도 있다.

두 번째이자 더 어려운 구조적 문제는 개발도상국 지위에 관한 문제이다.

WTO에는 무엇이 개발도상국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다. 회

원국은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선언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더 유리한 조건이

나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받기 때문에 WTO 회원국의 약 2/3가 개발

도상국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가 개발도

상국으로 합법적인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G20 국

가 중 8개국이 현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한다는 사실이 주요 논

쟁거리인 것이다.55) 또한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경제적 성장에서 SDT가 효과

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미국과 EU에서 제기한 바 있다. 단순히 WTO 국가에 

의무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

이다. 즉 WTO 회원국 2/3에 대한 전면적 유연성 요구는 개발원조가 분명히 

필요한 국가의 요청을 희석시키고, 심지어 협상 초기에 협상에 관한 관심을 

훨씬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은 중국의 개발도상

국 지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국은 처음

으로 이 문제를 좀 더 광범위하게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9년 7월,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국가가 부당한 이익을 더는 이용할 

55)브라질과 한국(G20 비회원국인 싱가포르와 대만)은 2019년 WTO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더는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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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도록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접근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

한 ‘WTO내 개도국지위 개편에 관한 제안서(Memorandum on Reforming 

Developing-Country Statu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56)를 발

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적절하게 개발도상국을 선언한 국가가 지위를 포기하거

나 불리한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는 90일간의 최후통첩을 마련했다. 이 각서는 

또한 USTR에 ‘WTO 규칙 및 협상의 목적을 위해 더는 그러한 대우를 받을 자

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기 선언된 개발도상국의 목록을 USTR의 웹사이

트에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현재와 미래의 협상에서 SDT를 포기해야 하는 4가지 범주를 

제안하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또는 가입 절차를 시작한 국

가), G20 회원국, 세계은행에 의해 ‘고소득’ 국가로 분류된 WTO 회원국, 세계 

상품무역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WTO 회원국이 그 범주이다. 하지만 현재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는 많은 국가가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

과 인도를 중심으로 일군의 국가들은 개발도상국 지위의 자기 선언 원칙을 

‘WTO에 대한 가장 적절한 분류 접근방식으로 입증된 WTO의 기본 규칙’으로 

옹호하고 있으며 한 나라의 발전 수준을 평가할 때 1인당 지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제안하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개도국 기준은 WTO 회원국이 스스로 

선언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기초가 될 수 있지만 단점도 있다. 자의적 가입으로 정당성이 비판을 받고 

있는 G20 그룹은 WTO 내에서 개발 지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세계무역에서 한 국가의 비중을 척도로 사용하는 것도 중국

과 인도의 주장처럼 개발 수준뿐만 아니라 인구 규모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56)White House(2019. 7. 26), “Memorandum on Reforming Developing-Country Statu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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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도가 높을 뿐 아니라 일련

의 기준을 설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될 것이며, 이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도국 지위의 ‘졸업(graduation)’을 장려하는 것이다. WTO 회원국

은 SDT를 포기하는 데 브라질, 싱가포르, 한국 및 대만의 예를 따르기로 결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제한된 수의 WTO 회원국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이 자신의 지위나 SDT 혜택을 포기할 가능성

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매우 

분명히 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사례별로 상태를 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면적인 접

근 대신에 협정별로 개도국 지위를 졸업하는 WTO 회원국을 결정하는 것이다.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이행은 유용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복수국간 협정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추가적인 유연성

을 제공할 수 있는데 해당 협정은 특정 복수국간 협정에 가입할 준비가 된 국가

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의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WTO 회원국 간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약속(commitment)의 개별화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의 사례처럼 WTO 회원국은 개별화

된 이행 일정과 실행 가능한 약속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WTO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세계

무역 시스템에 추가로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WTO 내 개

발도상국에 대한 접근은 전면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의 협정은 글로벌 

무역 규칙이 경제발전을 방해하므로 개발도상국은 이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다

는 인식을 조장한다. 개혁된 접근방식은 규칙 기반의 국제무역 시스템이 발전

에 도움이 된다는 현실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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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현재 23개국이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자무역체제

로서 WT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WTO가 향후에도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포함하여 효력을 유지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995년 WTO가 설립된 이후 세계무

역 환경은 크게 바뀌었지만, 오늘날의 무역 문제 중 많은 부분이 WTO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WTO의 메커니즘과 절차가 새로운 경제 

현실과 압력에 적응하도록 하려면 중국이 부상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국영

기업과 관련된 무역 및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공과 같은 특정 분야의 규칙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과 같이 25년 전에는 존재

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협정의 도출도 요구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

급한 문제를 감안할 때 무역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의 

증가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WTO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

다. 앞으로 WTO 회원국은 21세기 현안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는 것과 농업과 

개발과 같은 오래된 무역과 관련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

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문제 외에 WTO는 앞에서 언급한 제도

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오랜 협상 끝에 2001년 12월 11일 WTO에 가입했다. 그러나 중국

의 세계경제체제 편입은 순탄치 않았으며 중국 경제시스템의 특성과 경제 규모 

및 성장은 세계무역 시스템에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중국의 WTO 가입을 중국의 국내 경제 개혁을 촉진하고 무역 

및 투자 장벽을 낮추며 중국을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시스템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 개혁의 중요한 조치를 취했음에

도 여전히 중요한 도전과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

권(IPR) 집행과정의 문제나 에너지 및 제조업 부문의 과잉 생산 능력과 국유기

업에 대한 암묵적인 지원의 지속적 증가는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문

제는 기존 WTO 규정이 지식재산권, 국유기업 및 산업보조금과 관련하여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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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야기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정책 및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일방적인 

조치(예: 1974년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부과)로 전환했다.57) 이처럼 

무역과 기술 분야의 대결 상태를 해결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노력은 주로 WTO 

체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의 많은 유해한 정책과 관행

이 WTO 규칙에 따라 직접적으로 규율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된다는 것

이다. 경쟁에서 중국의 국영기업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중대한 도전을 야기

하고 있으나 WTO는 국유기업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58) 따라

서 미국과 같은 국가는 이 문제를 더 잘 처리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59)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은 명목상 산업보조금에 관한 문제를 다루 

지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7년 미

국, EU, 일본은 시장 및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더 잘 처리하고 이에 대한 

WTO 규정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3자 노력을 시작하였고 2020년 1월

에 그들의 제안을 요약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는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이

에 대해 중국이 동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코로나19로 보조금과 산

업정책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을 고려할 때 보조금을 처리하는 방법의 문제

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개방형 복수국간 협

정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시장경제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논쟁거리가 있다. 중

국은 WTO 가입 의정서가 2016년 12월 이후 반덤핑 절차에서 마진을 계산할 

목적으로 다른 회원국들이 중국을 비시장 경제로 취급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

57) EU는 중국의 유해한 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많이 공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에 동의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8) 무역과 국가의 역할을 다루는 주요 조항은 수출 및 수입을 위한 상품을 취급하는 정부 및 비정부 기업에 관한 

GATT 제17조인데, 이것이 중국의 국영무역을 잘 규율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59) CPTPP와 USMCA에는 각각 국유기업에 대한 챕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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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음에도 미국과 EU가 지속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평가할 목적으로 

중국을 비시장 경제로 취급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USCMA의 

32.10조는 비시장 경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회원국의 능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조항은 중국을 

겨냥한 독소조항(China poison pill)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다. 이와 유

사한 조항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무역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은 WTO 개혁에

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은 WTO 개혁논의에 참여해 왔

다. 중국이 2019년 5월에 제출한 WTO 개혁에 대한 제안은 상소기구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고 어업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상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SDT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중국은 개발도상국인 WTO 회원

국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유기업과 관련하여 공정한 

경쟁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반복하고 회원국 간 개발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WTO 개혁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노력 또한 보이고 있

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18년 EU와 함께 작업반을 구성했고, 2019년 11월에

는 상하이에서 WTO 회원국 30여 국을 위한 ‘미니 장관급’ 회의를 주최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을 대신하여 스스로를 세계무역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하고 있

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성장과 경제 모델에 비추어 볼 때 핵심 질

문은 WTO 규정이 본질적으로 다른 두 경제체제, 즉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와 

주요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되고 시행될 수 있느냐

이다. 해결책은 중국 경제시스템의 본질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두 

시스템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가능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세계무

역체제 내에서 WTO의 핵심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좀 

더 통합된 시스템이 달성될 수 있다 하더라도 최근 미국이 보여주고 있듯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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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기술 영역에 대한 별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견

해도 있다.

전자상거래가 세계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 

WTO 회원국은 1998년부터 세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전자상거래 전

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온라인 거래를 규제하는 규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질 것이다. 그러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달리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은 거의 없다. 1998년에 회원국들은 또한 ‘WTO 전자상거래 모라토

리엄’에 동의했는데, 이는 그 이후 정기적으로 갱신되어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관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익 징수 문제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모라토리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75개 이상 WTO 회원국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글로벌 규

칙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에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이러한 협상을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며 WTO가 여전히 무역 규칙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무역 

문제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는 포럼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신호이지만 여러 가

지 치명적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중 하나임에도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중국의 접근과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은 미국과 EU의 상황과 대조되는 국가 주도적 모델

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데이

터 흐름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미국과 EU 간의 차이점조차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의 상황점검과 협상 프로세스 및 

향후 작업에 대한 로드맵에 동의하는 데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문을 발전시키고 전자상거래 규칙에 대한 부분적 합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WTO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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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잠재적으로 복수국간 이니셔티브를 다자협정으

로 전환하려면 협상 과정을 개방적이고 포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국제 규칙이 일부 국가들에만 적용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역과 투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WTO는 투자 문제를 불완전

하게 처리하며 출범하였다.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는 제

한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WTO 각료회

의에서 무역과 투자의 관계에 관한 실무그룹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를 감안할 때 WTO에서 투자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규칙을 

협상하려는 다자간 시도는 결실을 맺지 못했고 결국 2004년 투자는 WTO 협

상의제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이나 양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장에서 투자 조항을 다루고 있다. WTO에 

투자를 포함시키려는 새로운 시도는 2017년에 시작되었다. 70개 이상의 

WTO 회원국이 ‘투자 원활화 촉진에 관한 다자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구조화된 토론(structured discussions with the aim of developing a 

multilateral framework on investment facilitation)’을 시작하였다. 

2021년 11월 말 기준 WTO 회원국의 2/3 이상이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

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접근, 투

자 보호 및 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같이 합의가 어려웠던 문제를 배제함으로

써 과거의 노력보다 성공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5년 발효된 WTO 농업 협정을 개선하려는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농업 무역을 더욱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계속 노

력하고 있는데, 농산물 교역을 왜곡하는 보조금과 높은 무역장벽에 대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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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WTO 회원국은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기

로 약속하였고 코로나19하에서 새로운 관심이 필요한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 

비축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로 합의하였다. 또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보호 장

치와 면화 무역에 관한 규범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WTO 회원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차기 WTO 각료회의는 이러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저조한 농업에 관한 통보의

무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개발 문제와 

개발도상국에 관한 특별대우는 2001년 도하개발의제가 출범한 이래 WTO 작

업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한

국은 2019년 더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현

재 WTO 내에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는 있지만,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개도

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 분석과 대응

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역과 WTO는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파리기후협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WTO 회원국은 다양한 무역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합

의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의 녹색 회복(green recovery)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WTO 회원국은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는 협정의 체결을 우선시

해야 한다. 수산보조금에 관한 WTO 협상은 2001년 시작되었지만 거의 진전

이 없었다. 2017년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19년 말까지 

SDG 14.6을 이행하는 어업 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미 그 기한은 넘어갔지만 차기 WTO 각료회의까지는 의미 있는 협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일정은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

만 차기 WTO 각료회의까지 WTO 회원국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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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성 자체에도 의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자간 진전이 여전히 어려

운 상황이라면 복수국간 협정이라도 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 WTO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개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017년 부에노스아이레스 각

료회의에서 뉴질랜드가 주도하는 12개 WTO 회원국 연합은 WTO에 ‘낭비적

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야심 차고 효과적인 

규율을 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차기 WTO 각료회의는 이 성명서

를 재확인하고 더 많은 지지자를 유인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WTO 

회원국들은 EGA 협상타결에도 집중해야 한다. EGA는 2014년에 협상이 시작

되었지만 2016년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EGA를 개방형 복수자국

간 협정으로 발전시켜 합의를 볼 수 있다면 WTO의 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강

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 또는 유엔 환경계획과 같은 국

제기구와 기업 및 시민사회 조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이 주

제에 참여시킴으로써 WTO 회원국은 무역 및 환경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이해

관계자 간의 이해 상충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 정책과 환경 및 노동 기준과 같은 비교역적 문제 사이의 연관성은 상호

관계에서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비교역적 

문제가 WTO 협상과 연결되어야 하고 WTO 규칙 및 규율의 대상이 되어야 하

는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많다. 비교역적 문제를 무역과 연결하려는 과거

의 노력은 규정 준수 및 집행을 장려하기 위해 추구되었다. 전통적으로 강제하

기 어려운 비교역적 문제를 세계무역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으로 회원국들은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해 왔는데 WTO 상소기구 위기가 계속되면서 이러

한 해결방법은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연계하는 것의 한 가

지 이점은 무역과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는 노력 간의 조정 및 정책 일관성을 개

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점은 무역협정이 일반적으로 구축하는 합의

의 패키지에 관한 거래에서 더 넓은 범위의 타협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루과이라운드에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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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추가되면

서 더 큰 합의 범위가 제공된 바 있다.

그러나 비교역적 문제와 관련하여 WTO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에는 한계

가 있다. 특히 SDG의 목표달성과 관련한 WTO의 역할에 관해서는 세심한 조

정이 필요하다. 연계가 너무 약하면 WTO는 핵심적인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이 없게 될 위험을 안게 된다. 하지만 연계가 너무 과도해지면 

이미 문제를 겪고 있는 WTO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역 및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집

중하기보다는 정책 일관성과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작용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될 수 있다.

WTO는 회원국 주도의 기구이기 때문에 개혁은 회원국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와 개혁 과정을 진행하려면 정책 입안자

들에 대한 국내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WTO 문제 해결에 관한 국내

지원은 WTO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면 어려울 수 있다. 

나라별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많은 사람이 WTO를 중요한 조직으로 생

각하지 않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WTO에 대한 국내 지원을 촉진하려면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참여 

역시 중요하다. 

WTO 개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WTO 현대화는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되지는 않을 것이며 다양한 문제와 이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WTO 개혁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무총장 역시 WTO 

개혁이 필요함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WTO가 제대로 기능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19 위기는 WTO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WTO 상소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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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상소위원의 임명에 대한 의견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

우에도 그 운영은 업데이트된 형식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다.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우려 중 많은 부분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며 미국의 여론주

도층 전반에 걸쳐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태도와 달리 바

이든 행정부는 국제적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WTO 상소기구를 개혁하기 위해 미국이 해결책을 명시적으로 제안하거나 최

소한 수용 가능한 상소기구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면 성공할 가능성은 커진 상

황이다. 

상소기구를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투명성을 개선

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SDT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더 광범위한 

WTO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다. 

무역규범의 적용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며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WTO의 

기능은 주로 규범이 존재하고 목적에 적합한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WTO 개

혁은 21세기 세계무역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범을 업데이트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분야의 규칙에 대

한 성공적 협상은 물론 수산업 보조금의 현대화와 같이 무역과 지속가능성 사

이의 일관성을 높이는 주요 이니셔티브는 세계무역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WTO의 지위를 공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WTO 회원국은 특히 중국의 부상

과 유해한 무역정책 및 관행 그리고 코로나19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산업보

조금을 고려할 때 국유기업이 무역 및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떠한 정책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것은 다자무역체

제의 이익을 누려온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

국 사이에서 정책선택을 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바

이든 행정부의 동맹강화전략에 따라 한국에 선택을 요구할 것이고 대중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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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의사결정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앞에

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 간의 극적 타협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다. 수산보조금 등 일부 분야에서는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WTO가 

현 상황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한 한국의 태도 정립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세계무역기조의 새로운 변화

를 반영하여 우리 상황에서 WTO 개혁의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선제적으

로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세계경제체제 편입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포함한 전

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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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TO Multilateral System 

in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Yoocheul Song, Insoo Kang, and Hosaeng Rhee

As of December 2021, a significant number of countries are pursuing 

membership in the WTO. This means that there are still expectations 

for the role of the WTO as a multilateral trading system. However, 

several issues must be addressed for the WTO to remain effective in the 

future, especially under the new world trade order, including those 

caused by COVID-19. Therefore, WTO member states will have to strike 

a balance between negotiating on 21st century issues and tackling 

long-standing trade-related unresolved issues such as agriculture and 

development. In addition to these practical problems, the WTO must 

also address institutional problems.

In addition, alleviating tensions in the world trade system following 

China's incorporation into the world economic system is a task that the 

WTO must solve. For example, it will have to come up with a way to 

address US and EU claims that existing WTO rules are inadequate to 

address China's problems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ndustrial subsidies. As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increasingly rely on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better 

address this issue, an alternative is to address them through open 

plurilateral agreements.

Given its share in world trade and the global economy, China could 

Executive Summary



potentially play a significant role in WTO reform. China has been 

involved in WTO reform discussions. China's proposals for reform in 

the WTO indicate that it will resolve the deadlock in the Appellate Body 

and prioritize negotiations on subsidies for fisheries and e-commerce. 

However, with respect to state-owned enterprises, it has limitations in 

repeating vague promises of fair competition and emphasizing the need 

to respect the diversity of development models among member 

countries.

China is also showing efforts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on 

WTO reform, claiming to be the defender of the world trade system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in light of China's growth and 

economic model in the global economy, a key question is whether WTO 

rules can be updated and implemented in a way that accommodates two 

fundamentally different economic systems. The solution does not lie in 

changing the nature of China's economic system. Rather, it should be 

about creating enforceable rules that allow the two systems to interact 

and reaffirming the key role of the WTO within the world trade system.

Since 1998, WTO member states, agreeing that e-commerce will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the global economy, have established 

a working program to review all trade-related issues related to global 

e-commerce. The rules governing online transactions will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especially as COVID-19 accelerates the transition 

to e-commerce. However, unlike trade in goods and services, few 

international rules apply to e-commerce between countries. Therefore, 



a realistic approach could be to focus on reviewing the status of 

e-commerce initiatives and agreeing on a roadmap for the negotiation 

process and future work, in the short term, while focusing efforts 

toward developing specific texts for negotiations and reaching partial 

agreement on the rules of e-commerce in the medium to long term.

Although trade and investment are closely linked, the WTO was 

launched with an incomplete treatment of investment issues. 

Multilateral attempts to negotiate rules on investment protec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WTO failed, and in 2004 investment was removed 

from the WTO negotiation agenda. However, many countries deal with 

investment provisions through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or 

chapters of bilateral and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A new attempt 

to include investment in the WTO began in the form of “structured 

discussions with the aim of developing a multilateral framework on 

investment facilitation” among more than 70 WTO member states. 

These discussions are projected to have a greater chance of success 

than past efforts by focusing on facilitating investment and excluding 

issues that have been difficult to reach consensus, such as market 

access, investment protection, and resolution of investor-state disputes.

Discussions are also underway to improve the WTO Agricultural 

Agreement, which came into force in 1995. Policy makers continue to 

work to make agricultural trade fairer and more competitive, aiming to 

reform subsidies and high trade barriers that distort agricultural trade. 

In 2015, WTO member states committed to abolish agricultural export 



subsidies and agreed to find solutions to the problem of public 

stockpiling for food security, an issue that needs renewed attention 

under COVID-19. It was also agreed to develop special safeguard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agreements on cotton trade. WTO member 

states continue to negotiate on these issues. The next WTO Ministerial 

Meeting should be a milestone for progress in this area. Improving 

notification obligations on agriculture is also an important task. 

Especially in the agricultural sector, special treatment for development 

issues and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of WTO work since the Doha Development Agenda was launched 

in 2001. However, in order to advance the discussion, the problem of 

developing country status will need to be addressed. Korea announced 

that it would no longer maintain its developing country status in 2019. 

Of course, negotiations within the WTO are not currently underway, but 

it is time to analyze and respond in advance to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Korea does not maintain its developing country statu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rade and the WTO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achieving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Paris Agreement goals. WTO 

members have been discussing various trade sustainability issues, and 

areas that are likely to reach agreement and that can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green recovery of the COVID-19 crisis include: first, 

the WTO member countries concluded an agreement to limit subsidies 

for fisheries; second, the WTO played a role in reforming fossil fuel 



subsidies; and third, the WTO member states made efforts to reach an 

EGA negotiation.

It has long been recognized that there are many links between trade 

policy and non-trade issues such as environmental and labor standards.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ces of opinion as to whether 

non-trade issues should be linked to WTO negotiations and subject to 

WTO rules and regulations. Past efforts to link non-trade issues to trade 

have been pursued to encourage compliance and enforcement. 

Traditionally,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have been used as a way 

to link non-trade issues that are difficult to enforce with the global 

trade system, but as the WTO Appellate Body crisis continues, these 

resolution methods lose their effectiveness. Also, there are limits to 

what the WTO can and should do with respect to non-trade issues. In 

particular, the WTO's role in achieving the SDG goals requires careful 

adjustment. If links are too weak, the WTO risks becoming irrelevant in 

its efforts to address key global challenges. However, if the linkage 

becomes too excessive, the possibility of overburdening the already 

troubled WTO increases. The best bet may be to focus on increasing 

policy coherence and interaction between stakeholders rather than 

focusing on creating new rules.

Since the WTO is a member-driven body, reforms must be decided by 

member governments. Therefore, domestic support for policy makers is 

necessary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discussion and process on WTO 

reform. 



WTO reform is an important issue. However, WTO modernization will 

not be provided in a single package, and discussion of various issues 

and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s essential. WTO reform will require a 

significant amount of effort and time. The new secretary-general is also 

frequently emphasizing the need for WTO reform, and as a new 

administration is launched in the United States, a change of position 

can be expected. If the WTO can function properly in the process of 

coping with COVID-19, the COVID-19 crisis may provide new impetus 

to the WTO. While we cannot expect too much, if the US makes an 

explicit proposal for a solution to reform the WTO Appellate Body, or at 

least explains acceptable changes to the Appellate Body, the chances of 

success are high.

Under these circumstances, what kind of policy response Korea 

should take is a very important issue, because Korea has enjoyed the 

benefit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Korea is at a crossroads where it has to make a policy choi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ccording to the Biden 

administration's strategy to strengthen alliances, the US will demand a 

choice from Korea, and it will inevitably be very difficult for Korea,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the Chinese economy, to make a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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